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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1. 연구목적 및 체계

 연구의 목적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제시하면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인 광역연합제도의 도입을 포함시켰음

–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대안설계를 모색하고자 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현행

광역

행정

제도

분석

목적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대안 설계 개편

광역

행정

제도

⇒

분석

요소

외국사례 및 도입지역 분석

운영요소 및 도입법안 설계

<그림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체계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연구체계는 다음과 같은 논리

적 구조로 설계함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논거분석과 광역행정

제도의 운영실태와 한계를 분석하고,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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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여, 이에 기초하여 도입방안의 설계와 적용을 위한 적정기능 및 적합

지역을 모색함

도입의

논거 분석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논거분석

∇

광역행정의

실태 분석
⇒

현행 광역행정제도

운영실태 및 한계분석

∇

외국의

활용사례 분석
⇒

외국의 제도설계 및 활용사례 분석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

도입의

대안설계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적정대상/근거규정/운영규정/설치법안 설계

<그림 2> 연구의 체계도

2. 주요 연구내용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관장사무의 특

성과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이 구분되고 있음

– 관장사무의 특성이 특수적이면서 단일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형과 관장사무

의 특성이 특수적이면서 다수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형, 관장사무의 특성이 

일반적이면서 단일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형, 관장사무의 특성이 일반적이면

서 다수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임 

– 이러한 유형구분을 고려하면,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 사무

이되 다수 또는 단일의 사무규모는 고려치 않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규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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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수(다수)

사무 성질

(특수적)

Ⅱ
지방개발사업단 등

Ⅰ
광역연합, 도시공동체 등

사무 성질

(일반적)Ⅲ
학교구, 재산구 등

Ⅳ
일부사무조합, 목적조합 등

사무 수(단일)

<그림 3>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의 개념구조

 정부정책 분석

 역대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법제

적 및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3항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및 활용을 규정하고, 이어서 자치분권로

드맵의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광

역연합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구분 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3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 ·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광역연합제도 도입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강화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 지원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 확산

광역연합제도 도입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특별지방자치단체 등)를 설립하여 도시 네트워크 

제도화

<표 1> 문재인 정부의 도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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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분야 및 지역분석

 관장기능과 설치지역을 기준으로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적정대상

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적정 관장기능으로는 규모경제 달성기능과 

상호협력 필요기능이 타당하고, 각각의 관장기능을 기준으로 적합 설치지역

을 도출하면, 규모경제 달성기능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지역이, 상호협력 

필요지역에서는 연담화 지역으로 수도권과 동남권이, 자원공유 지역으로 지

리산과 설악산, 4대 강, DMZ가 그리고 공동관리 지역으로 4대 강이 타당함

구분 적정대상

규모경제 달성기능 인구과소 지역 인구 10만 이하 시군지역

상호협력 필요기능

연담화 지역 수도권/동남권

자원공유 지역 지라산, 설악산, 4대강, DMZ

공동관리 지역 4대강

<표 2>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적정대상

3. 도입대안 설계

 도입근거 설계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근거법령의 설계대안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근거규정은 현행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설치 

및 운영규정은 현행의 ｢대통령령｣을 폐기하고 ｢지방자치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종류규정은 단기적으로 폐쇄형을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 개방형

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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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근거규정

￭ 검토 대안

-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 / 개별법 제정

￭ 외국 사례

- 지방자치법 개정(일본)
￭ 최종대안

-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

설치/운영

규정

￭ 검토 대안

-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 / 개별법 제정

￭ 외국 사례

- 지방자치법 개정(일본)
￭ 최종대안

-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

종류규정

￭ 검토 대안

- (폐쇄형) 사전 지정 / (개방형) 필요시 추가

￭ 외국 사례

- 폐쇄형(일본) : 특별구, 재산구,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의 종류 지정

￭ 최종대안

- 폐쇄형(단기) 및 개방형(장기) 혼용

<표 3> 근거법령의 종합

 운영요소 설계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운영요소의 설계대안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설립주체는 일반지방자치단체이고, 설립절차는 규약제정과 의

회의결 및 주무부처 승인을 거치며, 관할구역은 설립기관의 구역이며, 사무

관리는 설립기관의 모든 사무가 대상이며 지역고권을 확보하고, 내부규약은 

필수규정을 중심으로 하며, 기관구성은 기관대립형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

관 공히 간선저제를 적용하고, 인력관리는 파견인력과 고유인력으로 구성하

되 파견인력에 대한 근평권을 부여하고, 재원관리는 분담금과 사용료 및 수

수료를 기본으로 하되 기채 등의 예외적 조치를 검토하고, 규약변경 및 해

산은 설립절차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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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설립주체

￭ 기본원칙

- 일반지방자치단체

￭ 고려요인

-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

- 처리사무의 성격

￭ 최종대안

- 원칙적 : 일반지방자치단체

- 예외적 : 중앙정부 참여검토(행정안전부 요청) 

설립절차

￭ 기본절차

- 1단계 : 설치기관간 협의에 의한 규약제정

- 2단계 : 설치기관별 의결기관 동의

- 3단계 : 주무부처 승인(기초는 시도지사 승인)

구역확정

￭ 기본원칙

- 설치기관의 행정구역

￭ 고려요인

- 관장사무의 처리범위

￭ 최종대안

- 원칙적 : 설치기관의 행정구역

- 예외적 : 설치기관의 일부 행정구역

사무관리

￭ 사무종류

- 원칙적 : 설치기관의 모든 사무

- 예외적 : 현실적 필요사무 도출

￭ 사무범위

- 원칙적 : 설치기관이 결정

- 예외적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사무처리

- 원칙적 : 지역고권 확보

내부규약

￭ 필수규정

- 명칭, 구성기관, 사무소위치, 관장사무, 기관구성, 선임방법, 재원운영

￭ 임의규정

- 상기 규정 이외 기구운영에 필요한 사항

<표 4> 운영요소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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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기관구성

￭ 구성방식

- 대립형 기관구성

￭ 의결기관 선임

- 간선제 : 설치기관 지방의원

￭ 집행기관 선임

- 간선제 : 설치기관 협의선임(외부 전문가 등)

인력관리

￭ 인력구성

- 고유인력+파견인력

￭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설치(파견인력의 근무성적평정권 부여) 

재원관리

￭ 기본원칙

-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 고려요인

-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수준

- 중앙정부와 업무 연계성

￭ 최종대안

- 원칙적 :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 예외적 : 교부금, 국고보조금, 기채 등

규약변경

해산

￭ 규약변경

- 설립절차 준용

￭ 해산

- 설립절차 준용

 근거법령 설계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설치법안에는 전술한 검토결

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됨

– 즉,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근거규정과 종류규정 및 운영규정 등이 

그것임

 상기와 같은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설치법안의 설계

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에 입각할 필요가 있음

– 즉, 주요 요소들의 포괄적 반영, 내용의 명료성 그리고 내용의 체계성 등을 

확보하는 것임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

viii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법안

설치근거

종류규정

운영규정

⇒
내용 포괄성

내용 명료성

내용 체계성

￭ 근거법령 대안

제1안 : 다수종류 기준 법안설계

제2안 : 단일종류 기준 법안설계

<그림 4> 설치법안 설계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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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목적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는 특정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

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고, 동 기관을 통해서 당해지역의 전반적인 사무

가 처리되나, 현실적으로는 특정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행정수요가 발생되

고,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처리를 위해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또다

른 행정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광역적 행정기

구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

체의 종류에 관련규정을 두었으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

로 위임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신에 광역적 행정수요 등 특정한 목적의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

방자치단체조합을 활용하여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적 측면에

서 공법인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

니며, 이에 따라 인사관리나 재정관리 등에서 다양한 한계를 나타내고 운영

효과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수반되어 왔음

– 2005년에는 의원발의로 그리고 2006년에는 정부발의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제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이후 2013년 ｢지방분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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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도

록 관련규정이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수반되지 못하였음

 최근,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제시하면서 자치분권 로드맵

(안)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인 광역연합제도의 도입을 포함시켰음

–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대안설계를 모색하고자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활용목적을 살펴보고, 그동안 특별지방자치단

체의 도입을 위한 추진실태 및 외국의 활용사례를 준용하여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도입에서 고려할 각각의 대안들을 모색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현행

광역

행정

제도

분석

목적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대안 설계 개편

광역

행정

제도

⇒

분석

요소

외국사례 및 도입지역 분석

운영요소 및 도입법안 설계

<그림 1-1> 연구의 목적

 【 과업지시서 요청사항 】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제반대안 검토

  - 지방자치법 개정조문(안)
  -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운영방안

  -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외운영 사례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적합후보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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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전술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함

– 공간범위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제도의 특성상 수요분포가 국지적이기는 하

나, 종류에 따라서 수요분포가 전국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공간범위로 설정함

– 시간범위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태분석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하되,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대안의 적용은 내용적 특성을 감안하여 2018년 

이후를 목표시점으로 설정함

– 대상범위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하

나, 연구목적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방안이므로 연구대상은 특별지방

자치단체에 국한함

– 내용범위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연구내용은 기본적으로 설치근

거에 관한 입법형식으로 구성되나, 추가적으로 효율적 적용을 위한 기능과 

지역 및 종류 등에 대한 연구내용도 포함함

구분 내용

공간 범위
 ￭ 전국단위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수요지역 근거

시간 범위
 ￭ 실태분석 기준연도 : 2018년
  - 대안적용 목표연도 : 2018년 이후

대상 범위
 ￭ 특별지방자치단체 국한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기존의 광역행정제도 제외 

내용 범위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대안 설계

  - 외국사례 분석, 설치적합지역 도출, 도입법안 및 운영방안 설계 등

<표 1-1> 연구의 범위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

6

2. 연구의 방법1)

 연구방법은 각 부문별 연구내용에 따라 적정방법을 적의 활용함

– 문헌조사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정부의 정책기조 및 외국사례 등에 

관한 이론적 및 제도적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국내외 문헌분석을 실시

함

– 관계자회의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적정기능 및 적

합지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존 광역단위 협업을 추진 중인 

관계시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실시함

– 설문조사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필요한 제반요소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조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

체 공무원과 더불어 시도연구원의 연구진을 포함함

– 브레인스토밍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제반의 개선대

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브레인

스토밍을 실시함

구분 내용

문헌조사  ￭ 각종 기존논의의 검토 

관계자회의  ￭ 광역단위 협업추진의 관계시도 공무원들과 회의실시

설문조사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요소에 대한 관계자 설문조사 실시

브레인스토밍  ￭ 자치입법권 개선대안의 타당성 검증

<표 1-2> 연구의 방법

1) 본 정책과제는 행정안전부의 의뢰로 2018년도 당 연구원의 기본과제인 ‘광역연합제도의 도입

방안연구’와 일정기간 동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과제 내용상 장 별로 중복이 불가

피한 부분은 기본과제의 내용을 요약하여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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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체계도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연구체계는 다음과 같은 논리

적 구조로 설계함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논거분석과 광역행정

제도의 운영실태와 한계를 분석하고,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사례를 

고찰하여, 이에 기초하여 도입방안의 설계와 적용을 위한 적정기능 및 적합

지역을 모색함

도입의

논거 분석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논거분석

∇

광역행정의

실태 분석
⇒

현행 광역행정제도

운영실태 및 한계분석

∇

외국의

활용사례 분석
⇒

외국의 제도설계 및 활용사례 분석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

도입의

대안설계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적정대상/근거규정/운영규정/설치법안 설계

<그림 1-2> 연구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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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고찰

제1절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연합형의 개념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 혼합된 용어임

– 즉,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되, 광역연합형의 특성을 가지

는 제도를 의미함

 우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개념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기능

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특정의 목적에 의해 제한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임

학자 개념

S. Humes and 
E. Martin

일반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하나 또는 수개의 기능만을 수행하며, 
자체의 직원과 예산을 보유하고, 단일 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영역의 전부 내지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통상적 

행정계층구조 밖에 존재함

정부간관계

자문위원회(ACIR)

독립적이며, 제한된 목적을 지닌 정부단위로 

일반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행/재정적 독립성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Nathaniel Preston

과세권이 없는 정부기관으로 모정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실체이며, 자체예산을 결정하고 요금을 결정하는 정도의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며, 법에 규정되거나 규제위원회가 정한 일반적인 

제한 사항들에만 구속되는 자치단체임

<표 2-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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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광역연합형2)은 학문적 또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개념이기보다는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된 용어로 조작적 개념규정이 필요함

– 주체를 기준으로 광역연합형은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

치단체의 설립주체 구성원이 되는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고, 기능을 기준으

로 광역연합형은 광역행정 기능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의미로 간주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구성원에 광역 또는 기초의 계층단위

로 구분하여 제약을 가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광역연합형은 광역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력하는 

기능적 의미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 

 전술한 광역연합형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논의에 따르면,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즉,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이들과 차별화를 도

모할 필요가 있음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관장사무의 특

성과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이 구분되고 있음

– 관장사무의 특성이 특수적이면서 단일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형과 관장사무

의 특성이 특수적이면서 다수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형, 관장사무의 특성이 

일반적이면서 단일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형, 관장사무의 특성이 일반적이면

서 다수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임 

– 이러한 유형구분을 고려하면,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 사무

이되 다수 또는 단일의 사무규모는 고려치 않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규정

할 수 있음 

2) 일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연합이 법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광역연합형의 개념규정에서 일본의 광역연합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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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수(다수)

사무 성질

(특수적)

Ⅱ
지방개발사업단 등

Ⅰ
광역연합, 도시공동체 등

사무 성질

(일반적)Ⅲ
학교구, 재산구 등

Ⅳ
일부사무조합, 목적조합 등

사무 수(단일)

<그림 2-1>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의 개념구조

자료 : 금창호(2018).

2. 유사개념의 비교분석

 전술한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념요소를 비교

하면, 다음과 같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장기능의 측면에서 종류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는 하

지만,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제한적이라는 특성에서 특별지방행정기

관과 유사하고, 법적지위의 측면에서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의 지위를 갖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라는 점에서 일반지방자치단

체와 유사함

– 이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장기능의 특성에서 일반지방자치단체

와 차별화되고, 법적지위의 특성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차별화되는 행정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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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지방자치단체)

관장기능

(일반적)

Ⅱ
일반지방자치단체

Ⅰ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기능

(제한적)Ⅲ Ⅳ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적지위(소속행정기관)

<그림 2-2> 유시기관과 특성비교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목적

1) 설치목적 논리구조

 광역연합형을 비롯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목적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 지방분권의 촉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다수의 특화적 행정

수요의 처리에서 제기되는 일반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적 요구가 증가한다는 것임

환경변화 ⇒ 문제직면 ⇒ 대응방안

지방분권 촉진

협력 필요성 증대

갈등해소 요구증대

주민 편의성 요구증대

지리적 탄력성 확보

경제적 효율성 확보

체제적 용이성 확보

운영적 자율성 확보

<그림 2-3>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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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설치목적

 각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목적에 따르면, 수요적 및 대응적 측면에서 

설치목적을 제시하고 있음

– 수요적 측면에서 일반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 대응이 곤란한 수요의 발생과 

이에 따른 대응으로 일반지방자치단체의 대안적 제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 설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임

구분 내용

수요적

측면

￭ 규모경제의 실현

- 생산규모를 증가시킴에 따라 서비스 단위의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서비스를 대

상으로 규모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 광역행정 대응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합병‧통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한 광역행정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

대응적

측면

￭ 공간분할의 한계 보완

- 지방자치의 실시와 분권회의 촉진에 따라 발생되는 행정구역과 서비스구역의 

불일치를 기능중심으로 보완하기 위한 목적

￭ 자율적 운영체제 확보

-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사무, 인사, 재원 등의 운영

체제를 통해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표 2-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목적

자료 : 금창호(2018).

3) 특화적 설치목적

 전술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설치목적과 달리 광역연합형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적 설치목적은 다음과 같음

–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교통본부｣한
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의 도입에 따른 

대안적 제도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음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

16

–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 달
리 국토교통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설계

되고 있음

￭ 발의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 내용 : 대도시권광역교통청(차관급)
￭ 기능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운영, 노선조정, 광역교통관련 분쟁조정

￭ 개상 : 수도권, 부산 ‧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표 2-3> ｢대도시권광역교통청｣ 설치계획(안) 

수도권교통본부(서울 ‧ 인천 ‧ 경기, 조합) 광역교통청(국토부, 차관급)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수도권 교통정책, 도로 ․ 철도 계획의 

협의 ․ 조정

수도권 광역버스, 환승시설, BRT관련사무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 운영 및 시설의 

구축 ․ 관리

광역대중교통 노선‧공급 조정

지방자치단체간 광역교통 분쟁 조정



제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고찰

17

기관명 종합의견 주요의견

서울 수정수용

￭ 본 법률개정은 기관간 협의나 사회적 공론화가 미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채 진행

- 광역교통청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본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 업무나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전문가-관계 지자체간 토론회나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

￭ 본 개정인아니 국토교통부의 설립계획에 따르면 광역교통청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 및 재정책임 확대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음

- 광역버스의 경우 총괄계획 수립의 권한을 가지나 재정책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음

- 광역교통청의 출범에 따라 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정부담 등 책임확대도 수반되어야 활 것인 바, 광역교통 

문제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정투자 계획이 먼저 

제안되어야 할 것임

￭ 단순히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담보하는  

것이 아님

- 각 시도 및 관계기관간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조직신설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부산 반대
￭ 광역교통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로, 현장여건  

을 정확히 반영하여 지자체간의 협의와 노력으로 해결해야 함

【 참고 】광역교통청 설립에 관한 지자체 의견(2017. 12. 12)

찬성(8) 반대(7)

￭ 서울/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전남/
  경남

￭ 기구설립 취지는 찬성, 권한배분‧재  

  원확보 문제해결 필요

￭ 부산/대구/울산/충남/경북/제주/시도

  의회의장협의회

￭ 수도권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있으나,    기타 지역은 신중 검토

판단유보, 신중검토(6)

￭ 광주/대전/강원/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기구설립에 따른 장단 상존,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한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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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종합의견 주요의견

￭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제시한 광역연합을 구성하고,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권한의 패키지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광역교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임

-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 신설, 이와 관련된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명시, 지자체는 광역교통에 대한 협의와 자료 ‧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기능으로만 역할을 한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가치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음

대구 신중검토

￭ 지속적인 도시광역화로 인한 광역교통청 설치는 광역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역할이라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광역교통 문제는 국가기관이 아닌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자체간의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임

￭ 또한 광역교통청 설치로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하  

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같이 통행패턴이 상호간 통  

행 이동량이 많아야 함

- 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권역에 대해서는 상호지자체간 

통행패턴과 함께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장래 

교통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광역교통청 조직신설로 

인한 비용편익 등 효율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인천 찬성

￭ 수도권 광역교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변 지  

자체와의 협의지연 및 갈등으로 지자체 주도의 광역교통정책  

수행방식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광역교통청 설립을 통한 국  

가주도의 광역교통정책 수행이 필요함

- 지자체간의 이견으로 지체되고 있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개선,  
광역버스 ‧ BRT 운영 등의 사무를 광역교통청에서 직접 

시행하여 수도권 광역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의 광역교통관련 예산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될 필요가 있음

광주 신중검토

￭ 광역교통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어 종합기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지원이 

필요함(지방 광역권 국비지원 비율 상향 조정)
- 다만, 대중교통 운영은 지자체간 상반된 의견으로 실질적인 

조정이 어렵고, 자치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대중교통관련 

인허가권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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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종합의견 주요의견

대전 신중검토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은 종래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광역 단위 교통계획 수립과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효율적인 면도 있으나, 현행 

자치분권의 추세에 맞지 않음은 물론 지방자치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울산 반대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는 지방분권화  

방향과 상반됨

- 광역자치단체간 광역교통 정책에 대한 협의가 안될 경우 우선 

광역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정하고, 차선책으로 

중앙단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법제화하여 조치하며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 교통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음

세종
수정수용

(찬성)

￭ 세종시 출범에 따른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교통 수요가 세종시  

를 중심으로 대폭 증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대전권이 아닌  

대전 ‧ 세종권 또는 행복도시권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

-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해도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부처에서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으로 권한부여 등 

조정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경기 수정수용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함

- 하지만, 민홍철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광역교통청의 권한과 기능이 

미흡하여 현재 발생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부 검토내용이 반영되는 조건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함(대도시권 광역교통 조정능력 강화 등)  

강원 신중검토

￭ 강원도는 전체 인구가 150만명으로 적고, 수도권과 이격거리가  

멀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가 필요할 정도의 단계에 훨씬  

미달됨

충북 찬성
￭ 광역도시권의 상생발전(지자체간 갈등조정 및 발전방안 마련)  

을 위해 대도시권별로 권역을 전담하는 조직설치 필요

충남 반대

￭ 광역교통문제 해결이 시급한 수도권 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신설  

하는 것과 같아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역행됨

전북 찬성 ￭ 대도시 외에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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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종합의견 주요의견

전남 찬성

￭ 지방자치단체의 운수업체간 이권다툼으로 인한 효율적인 대중  

교통정책수립이 어려움

- 통합 요금제, 시도간 버스노선 조정 등 광역교통정책을 중재할 

수 있는 기관 필요

경북
수정수용

(반대)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 설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  

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 중인 현 정부의 큰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또한 수도권 등에 집중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대도시권까지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중복 및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오히려, 교통협력 관련 광역협의체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간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에 광역교통 갈등 및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남 찬성

￭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도시확장으로 인한 도시간 

연담화로 광역교통 문제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노선의 조정, 광역교통시설의 구축 

등을 위한 행정기관 이해관계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함

- 아울러 광역교통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광역교통 

수요와 노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인력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 신중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없으나 지자체의 

실질적 자립과 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시도지사

협의회
신중검토

￭ 특별지방행정기관 추가설치는 ｢지방분권 특별법｣과 배치되며,  
현 정부의 자치분권적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분권 특별법｣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조항 중심  

의 재고 필요

￭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제149조 등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의견대립(분쟁) 등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교통법｣ 제3조 및 제3조의2 
등에서 이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간 협력(의견수렴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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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종합의견 주요의견

- 현재 운영 중인 각 대도시권 지자체 조합 및 협의체 등에 대한  

법적 권한 강화,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광역교통 수요가 많은 수도권, 부산권 등의 주요 대도시권을  

비롯한 시도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함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반대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 기능을 시설되는 제9조 제1항과 같이  

할 경우 광역교통 정책의 수립 및 수행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축소 또는 위축될 수 있음

- 해당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이며, 중앙의 

개입은 자치단체간 분쟁을 중재하는 범위에서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신중검토

￭ 광역교통 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과 분쟁해결 등을 위해 대  

도시권 광역교통청이 필요하므로 동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수행한 업무를 이관토록 하는 것은 

현재 정치‧사회 전반에서의 지배적인 흐름인 지방분권의 

기조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됨

- 따라서 해당기관의 신설에 따른 편익과 효용성 등이 

지방분권을 후퇴시킬 만큼의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유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시군자치

구의회의

장협의회

신중검토

(유보)

￭ 광역교통청 신설로 인한 광역교통 정책의 전문성 확보 등 문제  

해결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나

- 새로운 행정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조직운영에 필요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광역교통관리 

시스템과 조직신설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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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역대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정책

1. 관련법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마

련되었고, 현재까지 동일한 규정이 존속되고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근거규정만 마련되어 있

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 다만, 현재 광역행정 제도의 하나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

합은 외국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인 유권해석에 따라 단지 공법인의 법적 지위만을 

보유하고 있음

구분 내용

｢지방자치법｣제2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4>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규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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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구분 견해 비고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특별지방자치단체

불인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 수단

(지방자치법 제159조 -164조)

지방교부세법
특별지방자치단체

인정

포괄적인 지방자치단체 범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2항)

유권

해석

자치제도과
특별지방자치단체

불인정

광역행정수단의 일종

(자치정보화담당관실의 질의에 대한 응답)

자치행정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인정

지방자치단체의 일종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질의에 대한 응답)

학리

해석
다수의견

특별지방자치단체

인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성격 및 외국사례 근거)

 ￭ 자치정보화담당관실의 질의(2002년)
 -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

 ￭ 자치제도과의 답변(2002년)
 -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바가 없음

 - 따라서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동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할 수 없음 

자료 : 금창호 외(2005).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

24

2. 역대정부 관련정책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정부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해 관련특별

법에 규정하는 동시에 일부 정부에서는 분권정책으로 채택을 하였음

–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분권정책으로 채택하였고,  

2회에 걸친 국회의원 및 정부의 도입법률안 발의가 추진되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2회에 걸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조합으

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빅근혜 정부

관련

법령

￭ ｢지방분권특별법｣
- 제16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16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17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관련

정책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  

조정기능 강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

분쟁조정기능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

력체제 정립

입법

추진

￭ 경제자유구역청 운영한계 보완

- 이한구 의원 등 의원발의(2005)
- 정부의「지방자치법」개정안 발의(2006)

<표 2-5> 역대정부의 도입정책

3. 문재인 정부의 관련정책

 역대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법제

적 및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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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3항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및 활용을 규정하고, 이어서 자치분권로

드맵의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광

역연합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구분 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3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 ․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광역연합제도 도입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강화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 지원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 확산

광역연합제도 도입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특별지방자치단체 등)를 설립하여 도시 네트워크 

제도화

<표 2-6> 문재인 정부의 도입정책

4. 도입지연의 원인

 역대정부의 지속적인 도입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이 

지연되는 원인은 다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제도가 불비하고, 현실적으

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비롯한 광역행정 제도가 존재하며, 외국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과대하여 광역행정 수요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으

며, 오랜 중앙집권에 따른 협상문화가 구축되지 못한 것 등을 원인으로 제

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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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도적

원인

￭ 법제의 불비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규정의 불비로 실제의 도입수요 

수용이 불가

현실적

원인

￭ 대응수단 존재

-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비롯한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의 

기존제도 존재 

수요적

원인

￭ 기초단체 규모과대

-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과대하여 행정구역과 서비스구역의 불일치 현상이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

문화적

원인

￭ 협상문화의 저조

- 오랜 중앙집권으로 인한 지시‧복종 문화의 고착화 및 사회적 신뢰형성 

부족으로 협상문화 미흡

<표 2-7> 도입지연 원인

자료 : 금창호(2018). 

【 참고 】각국의 기초단체 규모비교

구분 기초단체명 기초단체수(개) 평균인구(천명) 평균면적(㎢)

일본 시 ․ 정 ․ 촌 1,795
70.6

(126,660)
210.5

(377,944)

프랑스 꼬뮨 36,747
1.8

(65,350) 
15.0

(551,602)

독일 게마인데 11,442
7.1

(81,752)
31.2

(357,124)

영국 디스트릭트 ․ 바러 269
243.8

(63,181)
898.7

(241,752)

한국 시 ․ 군 ․ 자치구 226
227.0

(51,294)
444.2

(10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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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선행연구 분석

1. 선행연구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도의 미도입에 따라 지방자치의 다

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며,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과 같이 구분되고 있음

– 연구의 범위를 기준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일반에 대한 연구와 개별제

도에 대한 연구로 구분되고 있으며, 연구의 내용을 기준으로는 특별지방자

치단체의 도입논거에 관한 논의와 도입설계에 관한 논의로 구분되고 있음

연구범위

(제도일반)

금창호(2016)
이상수(2003)

금창호(2017)
김길수(2008)
김해룡(2007)
금창호(2005)
금창호(2004)연구내용

(도입논거)
연구내용

(도입설계)

조성호(2018)
박준수(2003)
김병준(2000)

연구범위

(개별제도)

<그림 2-4> 선행연구의 유형

자료 : 금창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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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도입

논거

금창호

(2016)

￭ 연구제목

 - 특별집장자치단체 도입에 대하여

￭ 주요내용

 - 기존 광역제도의 대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필요

이상수

(2003)

￭ 연구제목

 - 정부간 갈등조정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지방자치단체조합 활성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도입에 따른 정책방향

￭ 주요내용

 - 정부간 갈등조정 및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필요

조성호

(2018)

￭ 연구제목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 주요내용

 - 지방정부의 자율적 협력을 위한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필요

<표 2-8> 선행연구의 내용분석

2. 선행연구 내용

 전술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도입논거와 도입설계에 초

점을 두고 전개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논거에 관한 연구들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들(박준수, 2003; 

김병준, 2000)과 기존의 광역행정 제도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들(조성호, 2018; 금창호, 

2016; 이상수, 2003) 등으로 구분되고,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설계

에 관한 연구들(금창호, 2017; 김길수, 2008; 김해룡, 2007; 금창호, 2005; 

금창호, 2004)은 대체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계에서 검토될 제반요

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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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박준수

(2003)

￭ 연구제목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의의

￭ 주요내용

 -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필요

김병준

(2000)

￭ 연구제목

 - 뉴욕․뉴저시 항만청과 특별지방자치단체

￭ 주요내용

 - 자치권의 확대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필요

도입

설계

금창호

(2017)

￭ 연구제목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전략 방안

￭ 주요내용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제반요소 대안 제시

김길수

(2008)

￭ 연구제목

 - 광역행정 실효화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주요내용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필요성 및 도입요소 설계 제시

김해룡

(2007)

￭ 연구제목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 주요내용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반요소의 반영대안 제시

금창호

(2005)

￭ 연구제목

 -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

￭ 주요내용

 -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설계 

대안 제시

금창호

(2004)

￭ 연구제목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 주요내용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반요소의 설계대안 제시

자료 : 금창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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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 유형 내용 및 채택사례

통합적

접근방법

통합
∙ 수개의 군소 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단일 정부화

∙ 일본의 정 ․ 촌 폐치분합

합병

∙ 중심도시에 도시화된 인접지역의 편입

∙ 20세기 초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활용(Oklahoma, Dallas, 
Kansas, Diego)

∙ 한국의 광역시 행정구역 확장

분리

∙ 군(County)으로부터 일정지역의 분리 자치단체화

∙ 미국에서 주로 활용(Baltimore, Denver, San Francisco)
∙ 한국의 시나 읍을 광역시 또는 시로 승격

시 ․ 군
통합

∙ 미국의 특별한 통합방식

∙ 군(County)을 중심으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통합(Nashville-   
     Davidson County의 통합 등)

<표 3-1> 광역행정 대응전략 유형

제 3 장 광역행정의 대응실태 및 한계분석

제1절 광역행정 대응전략

1. 일반적 대응구조

 광역행정에 대한 대응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

인 접근에서는 기존 행정구역의 개편강도에 따라서 통합적, 부분적 및 이원

적 접근의 3개 대응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 통합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에 근본적인 변경을 도모

하는 것이고, 부분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유지한 채 협력적 대응

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원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유지한 채 특정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공급구역을 설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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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 유형 내용 및 채택사례

부분적

접근방법

합의 ․
협정

∙ 자치단체간 단일(복수)서비스제공 협정체결

∙ 생산자-소비자협정, 상호부조협정, 시설공유협정

∙ 우리나라의 사무위탁

기능이양

∙ 특정사무의 권한을 상급자치단체에 이양

  (재정이양만 하는 경우도 있음)
∙ 도시 ․ 군개발체제(urban county development)나 종합 시 ․ 군계획  

(comprehensive urban county plan)에 의해 이루어짐

∙ L.A. County와 Dade County가 대표적 예

협의회

∙ 광역서비스에 대한 협의와 자문역할 수행

∙ 계획권 ․ 집행권 ․ 예산권 등이 전혀 없음

∙ 미국의 Council of Governments(COG)
∙ 우리나라의 행정협의회

∙ 최근 계획권 ․ 집행권을 갖는 협의회 태동(Twin Cities Model) 

기관

공동설치

∙ 자치단체 내부조직의 일부를 공동설치(일본)
∙ 행정사항별로 광역행정기관 설치(미국)

기타
∙ 일본의 지방행정연락회의와 직원의 파견제도

∙ 미국의 구역외 관할권의 인정, 행정응원제

이원적

접근방법

연합체

∙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각각의 법인격(관할구역)을 유지한 채 

광역 사무만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자치단체 설치

∙ 계획권 및 집행권을 가지나 과세권은 없음

∙ 캐나다의 Toronto와 Montreal이 대표적 예

조합

∙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일부사무조합(목적조합)과 복합사무조합으로 구분

∙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활용

광역

특별구

∙ 별도의 구역을 정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계획권 및 집행권뿐만 아니라 과세권도 가짐

∙ 단일목적 특별구와 다기능 특별구가 있음

∙ 미국에서 주로 활용

지방개발

사업단

∙ 특정한 지역의 개발을 위한 한시적 성격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일본에서 활용(현재는 폐지)

공사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 설치하는 한시적 성격의 

공공단체

∙ 영국의 도시개발공사가 대표적 예

자료 : 금창호(1997).



제3장 광역행정의 대응실태 및 한계분석

35

2. 한국의 대응구조

 전술한 광역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유형에 근거할 경우 한국은 3개의 

유형 모두를 적용하고 있음

–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시군통합을, 부분적 접근방법으로 사무위탁과 행정협

의회를 그리고 이원적 접근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광역경제발전위원

회 등을 활용하고 있음

– 다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활용하였으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되었음

구분 관련제도 유형구분

갈등관련

제도

￭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제148조 내지 150조

협력관련

제도

￭ 사무위탁

「지방자치법」제151조
부분적 접근방법

￭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제152조 내지l 158조
부분적 접근방법

￭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제159조 내지 164조
이원적 접근방법

￭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8조
이원적 접근방법

(폐지)

￭ 지방자치단체 통합

「지방자치법」제4조
통합적 접근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지방자치법」제165조

<표 3-2> 한국의 광역행정 대응유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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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 ․ 군 및 자치구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 ․ 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 제1항과 제96조 

<표 3-3> 지방자치단체조합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제2절 광역행정제도 운영실태: 지방자치단체조합

1. 제도개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

를 처리할 목적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규약을 정하여 설립

하는 공법상 법인임(｢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주체로서 특별히 법인격을 부

여하고 있으며,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자신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가

지고 있어 별개의 법인격을 형성하지 않는 행정협의회에 비해 집행력이 뛰

어나고 종국적인 사무처리에 매우 유용한 협력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이며(주민이나 자치단체의 장은 

아님), 구성원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또한 처리사무의 

종류도 자치사무는 물론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 모두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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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 ․ 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 ․ 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 ․ 도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 ․
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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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구성원 설치목적
설립

년도
비고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서울/인천/
경기

수도권 쓰레기의 공동매립 1991
지방공사

전환

자치정보화조합
16개 

광역단체
전자지방정부의 효율적 구현지원 2003

특수법인

전환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건설조합
부산/거제 부산-거제간 거가대교의 건설 2003

목적달성

폐지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
부산/김해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2004

목적달성

폐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전남/경남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무의 

효율적 추진
2004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경남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무의 

효율적 추진
2004

수도권교통조합
서울/인천/

경기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
2005

<표 3-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치현황

2. 운영실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설립 이래 다수가 

추진되었으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자치정보화조합 및 부산-거제

간연결도로건설조합은 2018년 현재 시점에서는 폐지되고, 2018년 현재는 7

개가 운영되고 있음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2000년에 지방공사로 전환되었고, 자치정보화

조합은 2008년에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

었으며,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과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설립목적

이 달성되어 2011년에 해산되었음

– 이후 2008년에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등 경제자유구역청과 지리산권관광개

발조합,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등이 설치되면서 2018년 현재 7개 지방자치

단체조합의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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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경제자유구역청
충남/경기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무의 

효율적 추진
2008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무의 

효율적 추진
2008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남원/장수/
구례/곡성/
함양/산청/

하동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
2008

지역상생발전

기금조합

16개 

광역단체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익을 

지방상생발전 재원으로 활용
2010

자료 : 행정안전부(2018).

3. 운영사례

1)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도모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3)가 1991년 공동으로 설립

한 지방자치단체조합임

– 동 조합의 기구는 의결기관인 조합회의4)와 집행기관인 조합장5)으로 구성

되고, 조합장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직원은 

3) 경기도의 경우 모든 시․군이 구성 지방자치단체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초자치

단체들이다. 즉,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

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군, 포천

군 등이 그들이다(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1999).
4) 조합회의의 위원정수는 11명으로 서울특별시가 5명,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각각 3인씩 배정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당연직 위원은 3명이며, 나머지 8명은 선출직이다. 당연직 위원 3명은 

서울특별시 청소기획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및 경기도 보사환경국장이 겸직하고, 선출

직 위원 8명은 서울특별시에서 4명,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각 2명씩을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1999).
5) 조합장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순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겸임

하여 왔으나, 1995년 10월 25일 조합규약을 개정하여 상근 조합장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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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설립목적 ￭ 수도권 쓰레기의 공동매립

설립방법 ￭ 임의설립

설립년도
￭ 1991년
- 2000년 지방공사로 전환

구성단체
￭ 3개 시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법적지위
￭ 공법인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미부여

관장기능 ￭ 수도권 쓰레기 반입 및 매립

기구구성

￭ 대립형 기관구성

- 조합회의 : 심의 및 의결기관

- 조합장 : 집행기관(사무국 설치)

<표 3-5>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운영사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파견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합장이 임명함으로써 전

원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파견인력에 의존하였음

– 재원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규약 제14조에 의거 폐기물반입료, 지

방자치단체의 부담금6)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바, 1994부터는 각 자

치단체별 폐기물 반입량의 비율에 따라서 매립지설치와 운영관리비용을 분

담7)하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관련기관간 관계에서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력 및 재원의 의

존성이 비교적 커서 독자성이 취약한 동시에 조합운영 및 폐기물처리와 관

련하여 각각 행정자치부와 환경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었음

– 상기와 같은 기구설립 및 운영방식을 채택하였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

합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노정하다, 2000년 결국 지방공사로 전환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6) 부담금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기반시설조성 사업비로 사용되며, 1998년 현재 서울특

별시가 59.47%, 인천광역시가 27.63%, 경기도가 13.0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7) 1993년까지는 인구비율로 이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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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영
￭ 파견인력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력파견

재원운영

￭ 설립비용

- 분담금

￭ 운영비용

- 쓰레기반입량에 따른 차등적 분담금

기관관계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종속

- 운영계획과 인력 및 예산 등의 구성단체 의존성

2) 자치정보화조합

 자치정보화조합"은 전자지방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

정부법｣ 제50조8)와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거 2003년에 설립되었음

–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6

개 광역자치단체이고, 기관구성은 의결기관인 조합회의9)와 집행기관인 조

합장10)으로 구성되며, 조합장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였

으며, 사무국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는 고유직원11)과 관계기관에서 파

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였음

– 또한 재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

로 충당하고, 관련 기관간 관계에서는 구성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지도기관인 

당시 행정자치부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조합장을 행정

자치부장관의 추천을 통해 선임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 대

8) ｢전자정부법｣ 제50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조합회의의 위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담당하는 실․국장 또는 정보화 책임관으로 

하였다.
10) 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장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달리 행정 또는 정보화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하였다.
11) 자치정보화조합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운영에서 노정된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임용하는 고유직원을 선발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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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존성을 심화시켰음

– 상기와 같은 기구설립 및 운영방식을 채택하였던 자치정보화조합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노정하다, 2000년 결국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오

늘에 이르고 있음

구분 내용

설립목적 ￭ 전자지방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지원

설립방법 ￭ 권고설립(강제설립)

설립년도
￭ 2003년
-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의 기구전환

구성단체

￭ 16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법적지위
￭ 공법인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미부여

관장기능

￭ 지역정화 관련업무

-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및 보수

- 지역정보화 공무원 교육 및 연찬

기구구성

￭ 대립형 기관구성

- 조합회의 : 심의 및 의결기관

- 조합장 : 집행기관(사무국 설치)

인력운영

￭ 파견 및 고유인력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력파견(행정자치부 포함)
- 전문직 고유인력 : 개발 및 연구 인력 중심

재원운영

￭ 설립비용

- 분담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

￭ 운영비용

- 분담금, 정부지원금 및 유지․보수․연찬 수수료

기관관계
￭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의 종속

- 운영계획과 인력 및 예산 등의 행정자치부 의존성

<표 3-6> 자치정보화조합의 운영사례



제3장 광역행정의 대응실태 및 한계분석

43

3)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12)과 관련된 제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임

– 동 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일반적인 기구편성방법에 따

라 조합회의 및 집행기관인 조합장을 두되, 조합장의 명칭은 경제자유구역

청의 장을 나타내는 청장13)으로 명명함으로써 전술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합장과는 달리 하고 있음

– 조합장인 청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본부, 3부, 3팀, 9과, 9담당의 비

교적 대규모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무기구의 직원은 전원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14) 

–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재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와 경상남

도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관련기관간 관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다각적인 업무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특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출범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

적되어 왔고, 이에 따라 대안적 기구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음.15)

12) 경제자유구역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타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각종 경제활동의 예외조치

를 허용하고, 생활여건 및 경제활동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여 

기술혁신과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경제개발전략을 말한다. 
13) 경제자유구역청장은 1급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공모를 통해 채용되며, 임기는 3년간이

며,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14) 전체 정원은 154명이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파견하며, 계약직 

직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충원하고 있다(김병섭외, 2004: 31)
15) “진해/부산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형태를 전환하기 위한 공식적인 학술연구는 재정경제부

를 비롯해 여러 차례 있었는 바, 다음과 같다. 즉, 박민규(2004), 손경숙(2004), 김병섭외

(2004)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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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설립목적 ￭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무의 효율적 추진

설립방법 ￭ 임의설립

설립년도
￭ 2004년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동시 출범

구성단체
￭ 2개 시도

-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진해시)

법적지위
￭ 공법인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미부여

관장기능

￭ 경제자유구역제도 관련업무

-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

- 외자유치

- 원스톱 민원처리

기구구성

￭ 대립형 기관구성

- 조합회의 : 심의 및 의결기관

- 조합장 : 집행기관(사무국 설치)

인력운영

￭ 파견 및 고유인력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력파견

- 고유인력 채용실적은 미미

재원운영

￭ 설립비용

- 분담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

￭ 운영비용

- 분담금, 정부지원금

기관관계
￭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종속

- 운영계획과 인력 및 예산 등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통상부 의존성

<표 3-7>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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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광역행정제도의 한계분석

1. 제도운영 한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중심으로 제도적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인력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파견인력의 비중 과다에 따라 기관장의 실

질적인 인력관리 권한이 부재하고, 재원조달의 충분성 측면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의존도에 따라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하며, 조직운영 자율성 측면에서는 관련기관의 관여가 과다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

판단기준 분석내용 판단결과

인력관리

효율성

￭ 파견인력의 비중 과다

 - 파견인력의 근무평정 및 파견기간 등의 파견기관 결정

 - 기관장의 실질적인 인력관리 권한 부재

효율성 미확보

재원조달

충분성

￭ 재정 안정성 취약

 - 분담금 의존도 과다

 - 정책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축소

충분성 일부 

확보

조직운영

자율성 

￭ 관련기관 관여 과다

 - 조합장 및 사무총장 선임권 행사

 - 주요사업의 계획결정

 - 사업결과의 보고 등

자율성 미확보

<표 3-8> 제도운영 한계분석

자료 : 금창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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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대응 한계

 전술한 제도운영의 한계와 달리 최근에 발생되는 광역행정의 수요적 특성

에 비추어서도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우선, 설립주체의 개방성 측면에서는 구성기관의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규정

함으로써 개방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관장사무의 개방성에서는 법적인 제한

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일본의 일부사무조합의 사례가 준용됨으로써 실질적

인 제약이 나타나고 있음

판단기준 분석내용 판단결과

설립주체

개방성

￭ 중앙정부의 배제

 - 구성기관의 자격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만 인정
개방성 미확보

관장사무

개방성

￭ 법적 제한규정 부재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 공동처리
개방성 일부 확보

<표 3-9> 수요대응 한계분석

자료 : 금창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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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

제1절 대상사례 선정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을 위한 대상은 이원적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사례를 선정함

– 일차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용수준이 높은 국가에 포함되는 미국

과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을 대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전반에 대한 

사례를 고찰하고

– 이차적으로는 광역연합형을 중심으로 외국의 기존 및 최근의 관련사례를 

분석하되,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과 미국의 미네소타 트윈시티 광역정부 및 

영국의 지방정부 연합기구 등을 대상에 포함함

기준 내용

지방자치 발전성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바, 한국에 

비하여 지방자치가 발전된 국가를 대상으로 함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인 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된 국가를 대상으로 함

자료수집 용이성
￭ 연구기간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이 비교적 용이한 

국가를 대상으로 함

￭ 일반사례 대상

 - 일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 중점사례 대상

 -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 미국의 미네소타 트윈시티 광역정부, 영국의 지방정부 

연합기구 

<표 4-1> 사례대상국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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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반제도 사례분석

1. 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과 전문적 사무의 처리 및 대도시 행

정의 대응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구와 학교구가 대표적이며, 주 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인력은 고유직원과 파견직원이 활용되며, 과세권이 부여되어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전기, 교통, 병원, 

주택, 지역개발, 상하수도, 환경, 소방, 항만관리 등이 있음

구분 내용

설립목적

 ￭ 광역행정의 효율적 대응

 ￭ 전문적 사무의 효율적 수행

 ￭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수행

법적근거
 ￭ 근거규정 : 주헌법

 ￭ 운영규정 : 주헌법

제도종류

 ￭ 특별구(District, Authority등 : 플로리다주의 community development district, 
뉴욕 ․ 뉴저지주의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등)

 ￭ 학교구

대상사무  ￭ 전기, 교통, 병원, 주택 및 지역개발, 하수도, 상수도, 환경, 소방, 항만관리 등

사무직원  ￭ 고유직원 및 임시직원(파견직원 없음)

과세권
 ￭ 있음(재산세, 사업세)
 ￭ 단일목적의 특별구인 경우 해당 목적의 수행을 위한 과세권이 있음

재원지원  ￭ 주 및 연방정부 보조금, 지방채

<표 4-2> 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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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영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전술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역행정과 전문적 

사무의 처리, 대도시 행정 및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단체(Authority)형과 위원회(Board)형으로 구분

되며, 개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인력은 고유직원과 파견직원이 활용되며, 

과세권이 부여되어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경찰, 소방, 교통, 

쓰레기 등이 있음

구분 내용

설립목적

 ￭ 광역행정의 효율적 대응

 ￭ 전문적 사무의 효율적 수행

 ￭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수행

 ￭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분쟁해결

법적근거

 ￭ 개별법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별법규에 의하며, 
따라서 합의에 의해 해산되지 않음

제도종류

 ￭ Authority 형(London Fire and Civil Defence Authority)
 ￭ Board 형(West Midland Joint Boards)
  - Joint Committee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대상사무  ￭ 경찰, 소방, 교통, 쓰레기처리 등

사무직원  ￭ 파견직원, 고유직원

과세권  ￭ 있음

재원지원  ￭ 없음

<표 4-3> 영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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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독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과 전문적 사무의 처리, 대도시 행정과 

더불어 기초의 행정기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게마인데조합과 지역조합 등 다양하게 구분되

고 있으며, 지방자치법과 주특별법 및 지방협력법 등에 의해 설치되고, 인

력은 고유직원과 파견직원 및 임시직원 등이 활용되며, 과세권은 원칙적으

로 부여되지 않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특수학교, 특수병

원, 사회부조, 상하수도, 소방대설치, 지역계획, 쓰레기 등이 있음

구분 내용

설립목적

 ￭ 행정기반의 취약성 보완

 ￭ 광역행정의 효율적 대응

 ￭ 전문적 사무의 효율적 수행

 ￭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수행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 주특별법

 ￭ 지방협력법

제도종류

 ￭ 게마인데조합(관청, 총합게마인데, 연합게마인데, 행정공동체)
 ￭ 자치단체조합(지방행정조합, 관구 등)
 ￭ 지역조합

 ￭ 목적조합(자치단체 작업공동체, 목적조합, 공법상의 협정 등)
  - 목적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음

대상사무
 ￭ 특수학교, 특수병원, 향토보존, 사회부조, 상․하수도 설치 및 운영, 쓰레기 

수거 및 처분, 소방대설치, 문화시설 설치, 지역계획, 교통계획 등

사무직원  ￭ 파견직원, 고유직원, 임시직원

과세권  ￭ 원칙적으로 없음(바이에른주 관구 과세권 : 사업세 부과징수)

재원지원  ￭ 보조금, 지방채

<표 4-4> 독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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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의 특별지방자치단체

 프랑스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전술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광역행정과 전문

적 사무의 처리, 대도시 행정과 더불어 기초의 행정기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구와 도시공동체, 합병공동체 등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고, 인력은 고유직원과 파견직원 및 

임시직원 등이 활용되며, 과세권은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전기, 가스, 상하수

도, 교통, 치수, 관개, 수송, 도시계획, 공중위생, 공공요지, 교육, 사회교육, 

미술문화 등이 있음

구분 내용

설립목적

 ￭ 행정기반의 취약성 보완

 ￭ 광역행정의 효율적 대응

 ￭ 전문적 사무의 효율적 수행

 ￭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수행

법적근거
 ￭ 특별법

 - 1970년 ｢도시관리 및 꼼뮨의 자유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

제도종류
 ￭ 조합, 특별구, 도시공동체, 시읍면공동체, 시공동체, 신도시, 합병공동체

 - 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음

대상사무
 ￭ 전기, 가스, 상 ․ 하수도, 교통, 치수, 관개, 수송, 도시계획, 공중위생, 

공공용지, 교육, 사회교육, 미술 ․ 문화 등

사무직원  ￭ 파견직원, 고유직원, 임시직원

과세권

 ￭ 원칙적으로 없음

 ￭ 특별구 등 일부기관의 경우 과세권 존재(사업세 부과징수)
 ￭ 도시공동체의 경우 4대 직접세(주거세, 사업세, 건축물 토지세, 미건축물 

토지세)에 대한 과세권을 갖고 있어 매우 자치적 

재원지원  ￭ 교부금, 지방채

<표 4-5> 프랑스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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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일본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이 광역행정과 대도시 행

정의 효율적 대응 및 기초의 행정기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

용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구와 재산구,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연합으

로 구분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력은 고유

직원과 파견직원 및 임시직원 등이 활용되며, 과세권은 원칙적으로 부여되

지 않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쓰레기, 소방, 광역

시정촌권계획수립, 종합병원, 화장장, 일반폐기물, 광역관광계획 등이 있음

구분 내용

설립목적

 ￭ 행정기반의 취약성 보완

 ￭ 광역행정의 효율적 대응

 ￭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수행

법적근거
 ￭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 운영규정 : 지방자치법

제도종류  ￭ 특별구, 재산구,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지방개발사업단 폐지)

대상사무

 ￭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 쓰레기, 소방, 광역시정촌권계획 수립, 종합병원, 화장장, 일반폐기물, 
광역관광계획 추진, 전염병 격리병사의 설치 및 운영,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 등

사무직원  ￭ 파견직원, 고유직원 및 임시직원

과세권  ￭ 없음

재원지원  ￭ 광역연합의 경우 보통 및 특별교부세 교부

<표 4-6> 일본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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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무내용

광역방재

○ “간사이광역방재계획”의 책정 

○ 재해 발생시의 상호지원체제 강화(상호지원협정의 실시요강    

작성·운용) 
○ 킨키(近畿)부현 합동방재훈련의 실시 

○ 방재분야의 인재 육성 

○ 구호물자의 공동비축 검토·실시 

○ 광역적인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의 검토·실시 

○ 광역방재에 관한 검토·실시

광역관광/
문화진흥

○ “간사이관광문화진흥계획”의 책정 

○ 광역관광루트의 설정 

○ 해외관광홍보 실시 

○ “간사이지역한정통역안내사(가칭)”의 창설 

○ “통역안내사”(전국)의 등록  

제3절 광역연합형 사례분석

1. 일본사례: 간사이광역연합

 간사이광역연합은 2010년 분권형 사회의 실현을 위한 주체적인 행동을 목

적으로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임

– 설치목적은 구체적으로 ① 부현의 행정구역을 넘는 광역적인 과제의 해결

에 임하는 책임주체가 되는 동시에, ② 국가파견기관(특별행정기관)의 사무 

인수(이양), 국가와 지방의 이중행정을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설립일시 : 2010년 12월 1일
￭ 구성단체 : 2부 6현 4정령시(2018년 1월 1일 기준)
 - 京都府, 大阪府, 滋賀県, 兵庫県, 和歌山県, 鳥取県, 徳島県 : 2010년 12월 1일 설립시  

구성단체

 - 大阪市, 堺市 : 2012년 4월 23일 가입

 - 京都市, 神戸市 : 2012년 8월 14일 가입

 - 奈良県 : 2015년 12월 4일 가입

<표 4-7>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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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계조사 

○ 간사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표시기준 통일

광역산업진흥

○ “간사이산업비전”의 책정 

○ 간사이에서의 산업클러스터 연계 

○ 공설시험연구기관 연계 

○ 합동프로모션비즈니스 매칭의 실시 

○ 신상품조달인정제도의 벤처 지원

광역의료

○ “간사이광역구급의료연계계획”의 책정 

○ 광역적인 닥터헬기의 배치 및 운항 

○ 광역구급의료체제충실의 구조화

광역환경보전

○ “간사이광역환경보전계획”의 책정 

○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광역대응 

○ 부현을 넘어서는 조수보호관리의 대응

자격시험/면허
○ 조리사·제과위생사에 관한 시험실시·면허교부 등 

○ 준간호사에 관한 시험실시·면허교부 등

광역직원연수 ○ 광역직원연수의 실시 

기타

○ 광역적인 행정추진과 관련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관사이의 

   광역적 계획의 종합 조정, 교통·물류기반정비(간사이광역교

   통·물류기반정비계획)의 검토, 행정위원회사무의 공동화 검토

자료 : 금창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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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사례: 미네소타 트윈시티 광역정부

 미네소타 트윈시티 광역정부는 1967년 연방정부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지정한 대도시권계획조직(MPO)에서 출발하였음

– 이후 점차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광역계획 수립과 집행까지 담당하는

｢광역정부｣로 발전하였음

￭ (구성단체) 미니에폴리스와 세인트폴(트윈시티)과 7개 카운티 및 소속 기초자치단체  

188개(인구 270만, ‘67년 창설) 
￭ (기관구성) 기관통합형으로서 광역대도시 위원회(Council) 설치

 - 각 지역을 대표하는 16명의 위원과 위원장 1명으로 구성(총 17명)
  ‧ 각 위원은 주의회 승인을 받아 주지사가 임명

 - 3개의 소위원회 산하에 집행부서 구성(총 3,700명의 직원)
￭ (주요사무) 광역개발계획, 주택, 광역교통 및 환경문제

￭ (재원확보) 사용료‧수수료, 구성단체 분담금, 연방‧주의 보조금

<표 4-8> 미국 미네소타 트윈시티 광역정부 개요

의장

지역사회개발위원회 교통위원회 환경위원회

지역사회개발국 교통국 환경국

광역 및 지역사회개발  

계획

지역사회 생활서비스

성장전략 및 관리

주택 및 재개발

교통종합계획

대중버스 관리

철도서비스 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장애인교통서비스

환경규제 및 관리

산업오염 방지

환경 모니터링

수자원 계획 및 관리

연구개발

자료 : 금창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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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사례: 지방정부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ies: CA)

1) 제도개요

 영국의 지방정부 연합기구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

하여 설립하는 법적기구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로부터 사무와 재

원을 이양 받음 

– 연합기구의 지방의원은 관할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지명되며, 직선 광역시

장을 선출할 수 있음

2) 설치목적

 영국의 지방정부 연합기구의 설치목적은 일본의 광역연합과 유사하게 광역

행정의 대응과 국가권한의 이양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지방정부간 연계협력을 실질화하여 광역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중앙행정권

한의 이양을 통하여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며, 연합한 지방정부 

상호간의 협업 및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한 지역의 공동이익 및 발전을 추구

를 유도함

3) 법적근거

 ｢지방민주주의, 경제개발 및 건설법(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2009)｣에서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ies)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연합 기구를 통하여 교통, 경

제개발, 재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후 ｢도시 및 지방분권법(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elopment Act 

2016)｣에서 연합기구와 분권협상 체결 및 집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

며, 연합기구의 시장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와 연합기구의 기능, 책임 및 거

버넌스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었으나, 런던시에서는 CA의 설치를 허

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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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종류

 이론상 CA는 지방정부의 광역연합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일

정한 설립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민주주의, 경제개발 및 건설법(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2009)｣ 제103조에서는 CA의 설립조건으로 두 개 이상 지

방정부의 전체 영역에 포함되어야하며, 다른 CA의 일부의 영역이 포함되어

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음

연도 주요 내용

2009
지방민주주의, 경제개발 및 건설법(The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제정으로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도입 

2010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 폐지 및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도입 

2011 Manchester 도시권에서 최초의 연합기구를 설립함.

2014
North East, West Yorkshire, Sheffield, Liverpool 연합기구 설립

Manchester 도시권 연합기구가 최초의 분권협상을 체결함

2015 7개 도시권의 분권협상 완료(5개는 확정)

2016
도시 및 지방분권법 제정(The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4개 도시권 분권협상 완료(1개 확정)

2017
연합기구 광역시장 선거

1개 도시권 분권협상 체결 및 확정

<표 4-9> 연합기구의 추진경과

자료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공식 웹사이트.

5) 설립절차

 설립절차는 검토단계와 의견수렴 및 컨설팅, 관련의회의 동의, 영국 의회의 

승인, 폐지과정 등의 과정을 거침

– ① 검토단계(Review): 설치가 고려되는 지방정부 그룹에서는 경제개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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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통

고용· 
기업

지원

사회 

교육 및 

훈련

주택

·계획·토
지구획

정리

경찰·
소방

사법

제도

보건 및 

사회

지원

경제

개발

중앙정부 ○ ○ ○ ○ ○ ○ ○ ○

지방정부 

연합기구

(CA)
○ ○ △ ○ △ △ △ ○

광역지방정부 ○ ○ ○ ○

기초지방정부 ○ ○

통, 도시재생 등에 대한 다양한 거버넌스 리뷰를 작성하여 검토하여야함

– ② 의견수렴 및 컨설팅(Consulting): 설치하고자하는 CA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Proposal)를 작성하여, 관련 내용을 지역에 주요행위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

– ③ 관련 의회의 동의: 관련지방의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대부분 

만장일치임(National Audit Office, 2017: 16).

– ④ 영국의회의 승인: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영국의회의 승인을 받음

– ⑤ 폐지 과정 : 폐지의 경우에도 영국의회의 승인을 받음

6) 대상사무

 CA의 초기 법적사무는 교통, 도시재생, 경제개발 사무였으나, 이후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었고, 특히, 분권협상을 통하여 보다 많은 권한이 부여하고 

있으며, 기존의 개별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더 많은 사무를 가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CA가 가지는 더 많은 사무와 권한은 기존의 중앙

정부가 가지던 권한을 이양하는 것임

– 대부분의 CA는 교통, 고용 및 기업지원, 주택·계획·토지구획정리, 경제개발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일부의 CA의 경우는 사회 교육 및 훈련, 경찰·소

방, 사법제도, 보건 및 사회지원 관련사무까지 관장하고 있음

<표 4-10> 지방정부 연합기구(CA)가 다른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책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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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P ○ ○ ○ ○

경찰 

치안위원회
○ ○

임상위원회 

그룹
○

주택·공동체 

기구
○

주: 일부 CA의 경우 본 사무의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음
자료 : National Audit Office(2017: 33). Progress in setting up combined authorities. 

7) 기관구성

 CA는 주민투표를 거쳐 직선시장을 선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므로, 시

장을 선출하는 CA와 시장을 선출하지 않는 CA로 구분됨

– 참여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의원 1명을 멤버로 지명하게 되는데 대체로 의회

의장(leader of council)을 지명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성된 멤버들은 내각을 

구성하게 됨  

– 다만, 민관협력 지역발전기구인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LEP의 의장을 멤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의 경우는 직선시장과 10명의 소속지방정부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11명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또한 모두 내각(각 부서)을 

구성하게 됨

8) 재원관리

 재정지원 : 분권협상으로 지원하는 재원은 용도제한을 제거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분권협상 재원은 지역성장기금(Local Growth Fund), 교통

보조금(Transport Grant), 투자보조금 (Earn Back 또는 Gain Share)의 3개 

재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포괄보조금으로 추가 편입하는 재원도 해당 재원

의 용도 제한을 제거하여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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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원 : Greater Manchester 등 일부 시범지역에서는 전망치 이상으로 징

수된 법인세 증가분 전액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으로 귀속하고, 광역시장

을 선출한 연합기구(CA)는 LEP의 승인을 받아 법인세율을 2%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임

9) 운영 실태

 2011년 10개의 기초지방정부들이 연합하여 최초의 Greater Manchester CA

(맨체스터시의 District Councils들이 포함됨)가 만들어진 이후에 현재까지 

총 9개의 CA가 있음

– 9개 중에서 7개의 CA는 중앙정부와 분권협상을 체결하였으며, 지역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직선시장을 맡음(Sheffield City Region의 경우는 금년 

5월 직선시장 선출)

<그림 4-1> 잉글랜드의 지방정부연합(2017년 기준)

자료: National Audit Office,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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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국사례 비교분석

 상기에서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및 프랑스 5개국을 대상으로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운영사례를 살펴보았음

– 이들 사례국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은 설립목적이나 운영방법에서 다

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들은 대체적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해당국가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목적은 일부국가의 기초자치단체 행․재정 능력의 

보완이라는 측면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

– 즉,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및 운영하는 목적은 광역행정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장 핵심적이고, 이 외에 전문적인 사무의 처리나 정치적인 이유 

등이 국가에 따라 설치근거가 되기도 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되

고 있음

– 하나는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 유형이고, 다

른 하나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개별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 유형임

–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이외에 법에 근거 규정을 두지 않는 반

면에 독일은 주법 또는 협력법 등 지방자치법 이외의 법규를 통해서도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처리하는 사무는 각 국가의 설립목적에 따라 다

소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광역사무가 주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재산구나 미국의 학교구를 제외하면, 전기, 가스, 지역계획, 교통, 소

방, 쓰레기처리, 상․하수도 등과 같은 광역행정사무가 주종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서는 인력관리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반

적으로 파견직원과 고유직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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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서 과세권은 일본을 제외한 여타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과세

권을 활용하며, 재원지원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교부금, 보조금 

및 기채의 활용이 허용되고 있음

구분 내용

설립목적

 ￭ 대부분의 국가가 유사 또는 동일한 설립목적

 -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반의 취약성 보완

 - 광역행정의 효율적 대응

법적근거

 ￭ 근거규정은 국가별로 다양하나 명확함

 - 지방자치법, 주헌법, 개별법 등

 - 근거 및 운영 규정의 명확성 확보

대상사무
 ￭ 설립목적에 따라 사무종류가 다소 상이하나, 광역사무가 주요 대상임

 - 지역계획, 교통, 소방, 쓰레기, 전기, 상․하수도

사무직원
 ￭ 대부분 파견직원, 고유직원 및 임시직원으로 구성

 - 미국은 파견직원이 없음

과세권

 ￭ 국가별로 상이함

 - 일본은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음

 - 나머지 국가들은 과세권 또는 사업세에 부과징수 방법을 활용 

재원지원
 ￭ 국가별로 상이함

 - 국가별로 교부세, 보조금 또는 지방채 활용

설치경향
 ￭ 종합적 사무처리단체로 발전

 - 단일사무, 복합사무, 지역연합 등으로 전환

<표 4-11> 국가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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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분대상 조사표조사

조사

목적

￭ 관련쟁점 의견수렴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관련쟁점에 대한 인식파악

조사

대상

￭ 일부 광역자치단체

 - 상호협력 제도운영 경험기관

제 5 장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의견분석

제1절 분석설계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문제의 해

결을 위하여 활용하는 제도임

– 따라서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하고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수렴함

– 기존에 상호협력적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조사

표조사를 실시함

<그림 5-1> 의견수렴 설계모형

조사대상 ⇒ 조사방법 ⇒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일부대상

조사표조사

도입대안

설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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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분대상 조사표조사

조사

내용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필요성

 - 도입 필요성

 -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축소 여부

￭ 대상사무

 - 대상사무 범위 설정

￭ 기관구성 방법

 - 의회의원 선출방식

 - 집행기관 장의 선출방식

 - 기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관계설정

￭ 기관 운영방법

 - 인센티브 제공여부

 -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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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견수렴 분석

1. 응답대상 기관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쟁점사항에 관한 의견수렴은 기존에 상호

협력의 제도적 추진을 시행한 경험이 존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 상기의 기준을 반영하되,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여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전라북도 및 경상북도를 선정하였음

구분 내용

선정기준 기존 상호협력 사례

선정대상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표 5-1> 의견수렴 대상기관 선정

2. 의견수렴 분석내역

1) 도입 필요성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대상 지자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광역행정의 효율적 대응을 위

하여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도입을 위해서는 시범실시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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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시의견

도입

필요성

도입

여부

￭ 부산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조례제정권, 의회의결의 독립성, 인사 및 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광역단위 사무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어 도입이 필요

￭ 울산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는 지방분권 5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및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설치가 필요

￭ 세종

- 지방분권 정책과 연계하여 시범운영 후 전국적 확산 필요

- 시범운영 대상 : 세종‧대전‧청주‧공주‧천안 광역도시권, 순천‧여수‧광양 

광역도시권, 부산‧김해‧양산 광역도시권 등

￭ 강원

- 기존 협력제도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나, 보다 높은 수준의 

권한 및 자율성 부여 등 기존 제도와 차별화되는 점이 존재하고, 제
도적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

서 도입이 필요

￭ 전북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자치단체의 권한‧예산의 위임을 기초로 관

광, 환경 등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기존 지

방자치단체의 권한축소 우려와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기능 유사성으

로 실효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어 도입 시에는 폭넓은 의견수렴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

￭ 경북

-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측면에서는 행정협의회 및 조합보다 강력

한 대 내ㆍ외 구속력을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나, 제도의 기본방향이 분권형 행정체제의 제도화, 광
역행정의 책임 주체설정,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인수 체제의 

기반구축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춰 진행 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존 제

도위의 제도, 옥상 옥으로 전락할 우려

<표 5-2> 도입 필요성

– 또한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따른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권

한축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권한축소에 대한 분

명한 논리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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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시의견

지자체

권한

축소

우려

￭ 부산

- 규약으로 규정한 사무에 한해서만 대폭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이양사

무의 종류를 구성 지방자치단간 구체적 논의 후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면, 권한축소의 우려가 불식

￭ 울산

- 2개 이상의 일반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특정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면, 기존 지자체의 권한축소는 부재

￭ 세종

- 특별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상당부분을 현 중앙정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으로 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

중하여 하도록 제도화하게 되면,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될 

우려를 해소

￭ 강원

- 광역단체의 조정 및 광역계획 등의 일부 권한의 축소 우려

￭ 전북

- 규약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의 장을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출하고, 
사무수행에 따른 사용료‧수수료 등 재원조달도 가능하여 기존 지방자

치단체의 권한축소의 우려가 존재

￭ 경북

-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는 단순한 제도의 도입은 특

별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변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과 책임을 축소, 행정서비스의 혼란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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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사무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 범위에 대한 대상 지자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관장사무의 범위는 특정사무로 제한하는 의견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의견

이 대립하고 있으며, 재한하자는 의견은 대체적으로 구성 지자체와의 권한

충돌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남설 등의 부작용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분 제시의견

대상

사무

대상

사무

범위

￭ 부산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부산‧진행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차별성 유지를 위해 업무범위를 특정사무로 제한하지 않는 것

이 타당 

￭ 울산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일반 지방

자치단체와의 혼선초래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난립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만 설치될 수 있도록 특정사무로 제한하는 것

이 타당

￭ 세종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한 상황과 특성이 다르므로 특정사무로 

한정하지 말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이 타당

￭ 강원

- 특정사무로 한정할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문제에 대응이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취지에도 미부합

￭ 전북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한다면,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권한충돌 최

소화를 위해 우선 특정사무로 한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안정화되면 추후 단계적으로 대상범위의 확대

￭ 경북

- 대상사무의 범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취지인 규모의 경제 효과

가 극대화 되는 특정사무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명확한 사무의 

개념정의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남설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

<표 5-3> 대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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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구성

방법

의원

선출

￭ 부산

- 구성 지자체와 업무연계 및 선거에 따른 갈등‧비용 등 부작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 간접선출 방식의 적용이 타당

￭ 울산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을 직접 선출할 경우 선거비용 과다소요 및 

복잡한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중에서 

간접 선출하는 것이 타당

￭ 세종

- 구성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인원을 배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

회의원 중에서 할당된 인원을 파견하는 형식이 타당

￭ 강원

- 본질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되

며,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이므로 독립성보다는 업무

의 연계성을 중시하여 간접 선출하는 것이 타당

￭ 전북

-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연계가 용이하고, 선거에 따른 갈등과 

선거비용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간접선출이 타당

￭ 경북

- 현재 지방의회에 특별위원회처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로 구성된 사

안별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사결정 전 각 지방자치단체 특위의 사전

의결을 거친 후 각 지방자치단체 특위 구성 의원들이 참여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로 주요사항을 결정

<표 5-4> 기관구성 방법

3) 기관구성 방법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법에 대한 대상 지자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집행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선거의 비용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직접 선출보다는 간접 선출의 방식을 적용하되, 기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유지 등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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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출

￭ 부산

- 간접선출 방식을 적용하되, 구성 지자체에서 후보자를 위회에 추천하

여 선출

￭ 울산

- 의선선출 방식과 마찬가지로 직접선출의 부작용이 크므로 구성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의회가 간접 선출하는 방식

이 타당

￭ 세종

- 집행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할 경우 선거에 따른 비용과 번거로움 때

문에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간접 선

출을 선호하며,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후보자를 지자체 장이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의회가 선출

하는 간접방식이 타당

￭ 강원

- 구성 지자체와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간접선출 방식의 적용이 타당

￭ 전북

-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용이하고 선거비용 등 부작용 최소

화를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상호 협의하여 선출

-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

는 방식은 의회에 감시와 견제대상인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주게 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위배 

￭ 경북

-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집행부에서 선임 후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선출

기존

조합

관계

￭ 부산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한 지자체 산하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을 

경우 폐지 혹은 산하기관 등으로의 선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

결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등 기존제도와는 별도로 도입

￭ 울산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등과 같이 

자치권이 없는 기관인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

￭ 세종

- 기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고유업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

￭ 강원

- 사무의 성격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합한 협력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 제도와 기관구성 등에서 차별화된 점이 있으므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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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여 지역의 선택권

을 보장

￭ 전북

- 기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유지하고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필요 시에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

￭ 경북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제도 도입의 취지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이고 생산적

인 광역행정 협력제도를 위해서는 기존 행정협의회와 조합의 업무를 

기능별 분석하여 폐지 또는 분합 할 수 있는 부문은 특별지방자치단

체로 전환이 필요

구분 제시의견

기관

운영

방법

인센

티브

제공

여부

￭ 부산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시 권한의 대폭이양, 국비지원 등 각종 특

별 인센티브의 지급이 필요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을 중

앙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으로 차별화된 실행

성 확보

￭ 울산

- 특별지방자치단체가의 설치가 필요한 광역행정사무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일정 부분의 국비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

<표 5-5> 기관운영 방법

4) 기관운영 방법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법에 대한 대상 지자체의 의견은 다

음과 같음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본적으

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관여는 가급적 제한

적인 것이 타당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일부의 의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의무부과도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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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 설립에 따른 초기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분권 

정책에 따른 국가 위임사업과 시범사업의 경우 대상 사업별 재정적 

인센티브의 지원이 필요

￭ 강원

- 시행 초기의 제도 활성화 및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

정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수행사무 평

가를 통한 추가적 인센티브 지원도 필요

￭ 전북

-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행정적‧재정적 능력차이

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

교부세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

￭ 경북

-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따른 단순 인센티브제공은 제도의 본말이 

전도 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있어 업무의 성

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지분비율을 설정, 구속력 있

는 예산 분담이 필요

중앙

행정

기관

역할

￭ 부산

- 관련정책에 대한 의견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중재 및 조정 

권고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집장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을 중앙정

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무를 부과

￭ 울산

- 중앙행정기관이 개입하여 의견조정권을 갖는 것은 지방분권 본연의 

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견조정권은 제한적으로 허용

￭ 세종

- 국가 위임사업과 시범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며,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

￭ 강원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가

급적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체의 대상사무에 제한을 두지 않

을 경우 국가사무 또는 국가 위임사무 관련사안의 조정 등에 대해서

만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

￭ 전북

- 독립성 보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하나, 의견조

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시에 한해서 의견조정 역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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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및 활동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은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특별지자체 내의 의견조정은 제도 자체 내부적인 자율

조정 기구를 설정하거나 구성 자치단체 상호간 숙의 과정을 통해 스

스로가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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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견수렴 결과종합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기존 지자체의 권한축소가 우려가 없지 않고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과 허용이 

유사한 수준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 기관구성에서는 의원과 집행기관의 장은 기본적으로 간접선출 방식을 적용

하되,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유지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며

– 기관운영에서는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

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은 가급적 제한하되, 불

가피한 경우에만 국한하여 허용하는 의견이 다수임 

구분 조사내역

도입 필요성

￭ 도입 필요성

- 필요 : 6개 기관(2개 기관 조건부)
￭ 지자체 권한축소

- 축소 : 3개 기관, 미축소 : 3개 기관

대상사무 범위
￭ 범위제한 여부

- 비제한 : 3개 기관, 제한 : 3개 기관

기관구성 방법

￭ 의원선출 방식

- 간접방식 : 6개 기관

￭ 집행기관 장 선출방식

- 간접방식 : 6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조합 존폐

- 존치 : 5개 기관, 폐지 : 1개 기관

기관운영 방법

￭ 인센티브 제공

- 제공 : 5개 기관(재정), 비제공 : 1개 기관

￭ 중행행정기관 역할

- 역할허용 : 5개 기관(제한적 허용), 역할 비허용 : 1개 기관

<표 5-6> 의견수렴 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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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대안 설계

제1절 적용대상 검토

1. 접근방법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간 협력적 대응을 위한 목적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모든 기능과 모든 지역에서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활용 필요성이 발생되는 것은 아님

 이러한 점에서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적용이 요구되는 기능과 지

역을 사전에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적정의 기능과 지역을 사전에 도출함으로써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대안설계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제공함

 적용대상의 검토는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기준으로 적정 

관장기능과 적합 설치지역을 순차적․연계적 접근을 통해서 도출하는 것임

– 즉,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기준으로 적정 관장기능을 우선

적으로 도출하고, 적정 관장기능에 부합하는 적합 설치지역을 설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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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 ↓

적정

관장기능
→

적합

설치지역

<그림 6-1> 적용대상 검토방법

2. 적정기능 검토

 각국의 사례에 따르면,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처리하는 사무

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

는 모든 사무가 해당됨

–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사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들로써 규모경제 달성사

무와 상호협력 필요사무 및 분쟁조정 필요사무 등이 해당됨

1) 규모경제 달성사무

 기존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규모결제

의 달성이 요청되는 사무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경찰, 소방, 쓰레기 수거, 

학교행정, 의료 등임

– 반면에 전기, 하수처리 및 가스 등의 사무는 규모경제가 요청되지 않는 사

무들로 나타나고 있음16)

16) 그동안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급범위의 크기가 소비단위당 비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

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에서 규모의 

경제는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지방공공서비스들이 기술적 효율성 또

는 단위비용 극소화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공동체가 오히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지방공공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고 많은 서비스들이 생산

단위와 소비하는 개인들 간에 지리적 접근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조일홍, 1991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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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비고

￭ Reiw

￭ Hirsh
￭ Hirsh
￭ Will

￭ Hirsh
￭ Hirsh

￭ Nerlove
￭ Isard-Coughlin
￭ Lomax
￭ Ro

￭ 중고등 교육

￭ 초중고등 교육

￭ 경찰

￭ 소방

￭ 쓰레기 수거

￭ 학교행정

￭ 전기

￭ 하수처리

￭ 가스

￭ 의료

￭ 평균비용곡선이 U모양,
학생 1,700명에서 최소비용

￭ 평균비용곡선이 수평선에 근접

￭ 평균비용곡선이 수평선에 근접

￭ 평균비용곡선이 U모양,
인구 30만명에서 최소비용

￭ 평균비용곡선이 수평선에 근접

￭ 평균비용곡선이 U모양,
학생 4만 4천에서 최소비용

￭ 평균비용곡선이 하향

￭ 평균비용곡선이 하향

￭ 평균비용곡선이 하향

￭ 평균비용곡선이 U모양

￭ 규모경제

￭ 규모경제

￭ 규모경제

￭ 규모경제

￭ 규모경제

￭ 규모경제

￭ 규모불경제

￭ 규모불경제

￭ 규모불경제

￭ 규모 경제

<표 6-1> 규모경제 달성사무

2) 상호협력 필요사무

 또한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각 연구

자들이 제시한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88)이 제시한 유형으로는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 

상 ․ 하수도, 보건위생, 환경, 일반행정의 관련사무들이고, 국토개발연구원

(1988)에서 제시한 유형으로는 주변요소의존형, 지역연결형, 기능의 지역연

결형, 입지제한형, 기반규모의존형 등의 관련사무들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

원(2000)이 제시한 유형으로는 혐오시설 설치 ․ 운영, 도로 ․ 교통시설 설치, 

공공시설 설치 ․ 운영, 지역경제 ․ 개발, 교육 및 연구개발, 친선교류, 물관리 

및 환경보전, 행사개최, 일반행정 및 재정 등의 관련사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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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유형 내용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1988)

도시 및 

지역계획

￭ 도시계획사업, 도로건설, 자연공원의 개발 및 관리, 
건축허가, 공원 및 위락시설, 체육시설, 공동주택, 
도시재개발, 댐건설에 따른 공동대처

교통
￭ 자동차운수사업, 영업용택시 운행구역조정, 시내버스 

운행개통 인 ․ 허가, 노선허가

상 ․ 하수도 ￭ 행정구역내 급수구역결정, 상수도 사업, 하수도사업

보건위생 ￭ 가족계획, 진료, 방역업무, 산림항공방재

환경
￭ 공해대책, 산업폐기물처리, 쓰레기종말처리장시설, 

화장장시설

일반행정

￭ 과세시가표준액결정, 행정구역조정, 소방시설, 표준지 

관리, 양정업무,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교육시설 및 

문화시설, 경찰업무

국토개발

연구원

(1988)

주변요소

의존형
￭ 하수도, 저수지, 유수지

지역연결형

￭ 도로, 철도, 궤도, 삭도, 고속철도, 하천, 운하,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기능의 

지역연결형
￭ 자동차정류장, 항만, 공항, 시장, 유통업무설비

입지제한형 ￭ 공동묘지, 화장장,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상수도, 유원지

기반규모

의존형

￭ 운동장, 대학교, 공용청사, 도서관, 도축장, 연구시설, 
문화시설, 종합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통신시설, 
자동차검사 시설, 상수도, 공공직업훈련시설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2002)

혐오시설 

설치 ․ 운영

￭ 음식물쓰레기처리, 폐기물처리, 분뇨처리, 하수처리, 
자원회수, 발전소

도로 ․ 교통

시설설치
￭ 교량, 도로신설 및 확포장, 고속화도로, 도시철도연장

공공시설 

설치․운영

￭ 복지회관, 박물관, 기념탑, 홍보관, 도서관, 병원, 소방학교, 
교도소, 레크리에이션센터, 운동장, 공연장,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역정보센터

지역경제

․ 개발

￭ 관광, 판매유통, 산업개발, 에너지절약, 기술혁신, 
해외시장개척, 외자유치, 경마장, 광역촬영장, 벤처조합, 
문화유적관리, 관광개발, 경지정리, 카지노사업, 화물기지

<표 6-2> 상호협력 필요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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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유형 내용

교육 및

연구개발

￭ 공동용역, 광역개발계획수립, 시험, 연구원 공동운영, 
교육시설공동운영, 환경영향조사, 첨단기술산업 네트워크

 친선교류 ￭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국제교류, 지역교류협력

물관리 및

환경보전

￭ 오염방지, 방역, 상수원비용분담, 광역상수도, 온천보전, 
정수장, 오염측정망설치, 수질개선, 어업자원관리, 
적조대응

행사개최
￭ 이벤트, 지역축제, 체육행사, 뉴밀레니엄공동프로젝트, 

Expo 개최

일반행정 

및 재정

￭ 구역, 조직, 인사, 위탁교육, 관리, 경찰, 앰블런스, 
화재공동감시 ․ 경보, 위험물질긴급처리반, 공동구매, 
헬기공동임차, 버스시계 요금조정, 버스노선조정, 
통합교통카드

3) 분쟁조정 필요사무

 한편,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무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구역, 조직, 기능배분, 관세관리, 지하철, 교량, 항공, 혐오시설, 위험시설, 상

수도, 댐, 상수원보호, 공단, 택지, 공원, 관광단지, 공유수면 등이 그것임.

근거 유형 내용

행정협의회

상정안건(2002)

 ￭ 행정  ￭ 구역, 조직, 기능배분

 ￭ 재정  ￭ 과세, 관리

 ￭ 도로교통  ￭ 지하철, 교량, 항공

 ￭ 비선호시설  ￭ 혐오시설, 위험시설

 ￭ 물관리  ￭ 상수도, 댐, 상수원보호

 ￭ 지역개발  ￭ 공단, 택지, 공원, 관광단지, 공유수면 등

<표 6-3> 분쟁조정 필요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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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정기능 종합검토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협력적 사무로 선정되는 것은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폐기물처리, 쓰레기처리, 화장장, 상․하수도, 상수원 보

호, 공해대책, 종합운동장, 종합의료시설, 광역도시계획, 공원 및 위락시설, 

해외시장 개척 및 관광단지 개발 등의 사무가 협력적 간접공급을 통해 처리

될 적정 사무임

 또한 전술한 규모경제 달성사무와 상호협력 필요사무 및 분쟁조정 필요사

무의 유형구분에서 일부 사무유형은 공간적 중복성을 나타내고 있음

– 즉, 분쟁조정 필요사무는 대체적으로 상호협력 필요사무를 중심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필요한 기능은 상

호협력 필요사무와 규모경제 달성사무로 제시할 수 있음

구분 적정 관장기능

광역현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규모경제 달성사무

상호협력 필요사무

<표 6-4> 적정 관장기능 검토결과

3. 적합지역 검토

1) 규모경제 달성지역

 규모경제 달성사무가 적용되는 지역은 행정서비스의 최적 공급구역 대비 

과소 행정구역을 보유한 지역으로 대체적으로 인구과소지역이 해당됨

– 다만, 규모경제는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서비스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구간을 획정하기가 곤란하며, 따라서 단일의 기준에 의한 인구과소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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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연구에 따르면, 규모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대체적으로 자원의 투입과 산출을 계량화한 경제적 비용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운영과 각종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대되는 경제적 효율

성이 갖추어진 규모를 적정규모로 간주하나, 이론적 논쟁이 많고 실증적 검

증이 어려워 합의를 도출하기는 곤란함

 규모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를 실증한 연구들이 도출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실증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기준으로 규모경제를 측

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는 외국연구에서는 인구규모 30만이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는 인구규모 50만이 적정규모로 제시되고 있음

– R. Baker(1910)는 1인당 공공서비스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인구 10-25만을 

적정규모로 도출하였고, Schmandt & Stephens(1963)는 정부운영 투입비용

을 적용하여 인구 10-30만을 적정규모로 제시하고 있으며, 황용주(1979)와 

최영출(2005)은 1인당 재정지출을 기준으로 인구 50만 내외를 지방자치단

체의 적정규모로 규정하고 있음

구분 내용

R. Baker(1910)
 ￭ 1인당 공공서비스 지출비용

   - 인구규모 10-25만

Schmandt&Stephens(1963)
 ￭ 정부운영 투입비용

   - 인구규모 10-30만

황용주(1979)
 ￭ 1인당 재정지출 규모

   - 인구규모 50만

최영출(2005)
 ￭ 1인당 재정지출 비용

   - 인구규모 55-60만

<표 6-5> 적정규모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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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술한 실증연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된 것으

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논거는 될 수 있으나, 서비스 단위의 규모경제 달

성을 위한 접근으로는 타당하지 않음

– 즉, 서비스 단위의 규모경제는 서비스 단위별 생산방법과 투입비용에 따라

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획

일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규모경제 달성을 위한 인구과소지역은 다수의 관장사무가 포함되는 

상한선을 기준으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는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1인당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비용이 높

아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인구 상한선을 낮게 책정할수록 규모경제 필

요사무는 많아지게 됨

– 그러나 전술한 실증연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현행의 기초자치단체 인구규모 

분포를 고려하면, 인구규모 10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과소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규모경제 달성을 위한 인구과소지역으로 인구규모 10만 이하의 기

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역들이 해당됨

– 2018년 행정안전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시가 11개 그리고 군이 78

개가 포함되어 총 89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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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시(11)
동두천시, 과천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계룡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문경시

군(78)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강원), 양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경남),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표 6-6> 인구과소지역(2018년 기준)

2) 상호협력 필요지역

 상호협력 필요사무가 적용되는 기능연결지역은 기능보유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지역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즉, 연담화 지역과 자원공유 지역 및 공동관리 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것임

가. 연담화 지역

 연담화(con-urbanization) 지역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지 확산으로 인해 

주변 도시의 시가지화와 더불어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

임

– 즉, 근접한 몇 개의 도시가 성장하여 이들 도시들이 기능적으로 깊은 상관

성을 가지고 일련의 주거, 공업, 기타 상업․업무 등이 상호 연결되어 공간적

으로 다수 도시가 상호간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마치 하나의 도시형태를 형

성하는 것임

– 따라서 연담화가 형성되면, 인접한 도시들간에 다수의 기능연결현상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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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이들 기능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동대응의 필요

성이 제기되는 것임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담화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

지만, 도시화의 진행정도와 중심도시 이용정도를 기준으로 동일한 광역권으

로 설정하는 논의가 제시되어 있음

– 즉, 인구밀도가 300인/㎢ 이상, 전업농가비율이 25% 이하, 평균통행빈도가 

10% 이상 등일 경우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담화 수준을 형성한 것으로 간주

하는 것임

구분 설정기준 요인 요인별 기준

도시화

진행정도

 1. 인구밀도

 2. 5-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3. 전업농가비율

 4. 임대가구비율

 5. 시내버스의 시외연장 운행대수

300인/㎢
1.0% 이상

25% 이하

10% 이상

10대 이상/일

중심도시

이용정도

 1. 대중교통에 의한 교통시간

 2. 평균통행빈도

 3. 통근율

 4. 통학율

 5. 종합병원 이용율

 6. 도매시장 이융율

 7. 농산물판매 이용율

45-60분대

10% 이상

30% 이상

20% 이상

70% 이상

45% 이상

40% 이상

<표 6-7> 광역권 설정기준

자료 : 국토연구원(1992).

 전술한 논의에 따르면,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담화 권역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음

– 즉,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포함되는 수도권 지역과 부산광

역시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가 포함되는 동남권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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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수도권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동남권지역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표 6-8> 연담화 지역사례

나. 자원공유 지역

 자원공유 지역은 특정의 자연환경이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말함

– 즉, 강이나 산, 호수 등 자연환경을 인접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

할구역 측면에서 특정 자연환경을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의 개

발 내지 활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종류들은 매우 다수이나, 이러한 자연환경

이 모두 논의의 대상이 되기는 곤란함

– 즉, 관광적 목적, 지역개발적 목적 등 공공적 목적과 결부되는 자원으로 한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적인 자연환경으로 산, 강, 호

수, 특수자원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공공적 목적을 기준으로 도출되는 자연환경 가운데서도 상호협력이 

요청되는 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의 개발이나 활용이 

필요한 조건의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

– 즉, 특정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의 개발 내지 활용이 필

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조성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대응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전제가 수반되어야 함

 이러한 논의결과에 따르면, 자원공유 지역이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요건

이 구비된 특정의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즉, 공공적 목적과 결부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특정의 

자연환경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간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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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임

– 이와 같은 자연환경 공유지역으로는 지리산과 설악산, 4대강, DMZ지역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할 수 있음

구분 내용

강 자원  - 지리산, 설악산 등

산 자원  - 4대강

특수 자원  - DMZ

<표 6-9> 자원공유 지역사례

다. 공동관리 지역

 공동관리 지역은 전술한 자원공유 지역과 유사한 개념이나 접근방법의 차

이에 따른 특성을 보유한 지역을 말함

– 즉, 공동관리 지역도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협력이 필요한 대

상이나 전술한 자원공유 지역과 달리 개발이나 활용의 목적이 아니라 관리 

또는 규제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공동관리 지역은 자원공유 지역의 자원 중에서 하나 이상의 지방자

치단체간 공동으로 관리 또는 규제가 요청되는 지역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

당함

– 공동관리 지역의 대표적 사례로는 한강을 비롯한 4대강에 대한 수질 등의 

관리를 제시할 수 있음 

4) 적합지역 종합검토

 전술한 논의에 따르면,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가 필요한 적합

지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규모경제 달성지역은 인구규모 10만 이하의 시군지역이고, 상호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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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연담화 지역으로 수도권 및 동남권, 자원공유 지역으로 4대 강, 지리

산, 설악산, DMZ, 공동관리 지역으로 4대 강 등이 해당됨

구분 적합 설치지역

규모경제 달성지역 인구 10만 이하 시군지역

상호협력 필요지역

연담화 지역 수도권/동남권

자원공유 지역 지라산, 설악산, 4대강, DMZ

공동관리 지역 4대강

<표 6-10> 적합 설치지역 검토결과

4. 적정대상 선정

 관장기능과 설치지역을 기준으로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적정대상

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적정 관장기능으로는 규모경제 달성기능과 

상호협력 필요기능이 타당하고, 각각의 관장기능을 기준으로 적합 설치지역

을 도출하면, 규모경제 달성기능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지역이, 상호협력 

필요지역에서는 연담화 지역으로 수도권과 동남권이, 자원공유 지역으로 지

리산과 설악산, 4대 강, DMZ가 그리고 공동관리 지역으로 4대 강이 타당함

구분 적정대상

규모경제 달성기능 인구과소 지역 인구 10만 이하 시군지역

상호협력 필요기능

연담화 지역 수도권/동남권

자원공유 지역 지라산, 설악산, 4대강, DMZ

공동관리 지역 4대강

<표 6-11>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적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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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거법령 설계

1. 기본방향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근거법령은 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임

– 근거법령의 내용으로는 근거규정과 운영규정 및 종류규정 등이 핵심적 내

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전술한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근거법령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준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에 필요한 법적 명확성과 법적 체

계성이 구비되는 것임

<그림 6-2> 근거법령 설계의 기본방향

근거규정 ↔ 운영규정 ↔ 종류규정

↓

대안설계 기본방향 : 법적 명확성/체계성

2. 근거규정의 설계대안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근거법령의 설계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근거규정은 현행의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개별법령을 제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관련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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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및 운영규정의 경우 현재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본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현행의 ｢대통령령｣을 폐기하고 ｢지방자치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종류규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 기본적으로 폐쇄형을 활

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종류의 신설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개방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구분 내용

근거규정

￭ 검토 대안

-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 / 개별법 제정

￭ 외국 사례

- 지방자치법 개정(일본)
￭ 최종대안

-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

설치/운영

규정

￭ 검토 대안

-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 / 개별법 제정

￭ 외국 사례

- 지방자치법 개정(일본)
￭ 최종대안

-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

종류규정

￭ 검토 대안

- (폐쇄형) 사전 지정 / (개방형) 필요시 추가

￭ 외국 사례

- 폐쇄형(일본) : 특별구, 재산구,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의 종류 지정

￭ 최종대안

- 폐쇄형(단기) 및 개방형(장기) 혼용

<표 6-12> 근거법령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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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운영요소 설계

1. 기본방향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요소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사

례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됨

– 즉, 설치주체와 설치절차, 구역확정, 내부규약, 기관구성, 사무관리, 인력관리, 

재원관리, 규약변경, 해산절차 등임

 상기와 같은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요소 설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에 입각할 필요가 있음

– 즉,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되, 적용 현실성을 

확보하는 것임

<그림 6-3> 운영요소 설계의 기본방향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설치주체

설치절차

구역확정

내부규약

기관구성

사무관리

인력관리

재원관리

규약변경

⇒
목적 부합성

적용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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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요소의 설계대안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운영요소의 설계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설립주체는 기본적으로 중앙의 관여가 배재된 지방의 자율적 협력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특

별지방자치단체도 설립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고

– 설립절차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규약제정과 의회의

결 및 주무부처 승인을 거치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주무부처의 승인은 필요요건으로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하며

– 관할구역은 설립기관의 구역을 기본으로 하되,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적용되는 관할구역의 일부도 관할구역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준용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설립기관의 행정구역을 포괄하는 것

이 타당하며

– 사무관리는 설립기관의 모든 사무가 대상이되, 중앙부처에서 위임된 사무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내부규약의 경우 설립에 따른 핵심적 사항은 필수규정으로 적용토록 하고, 

그 외의 필요사항은 규약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규정토록 하여 현행의 지방

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기관구성은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광역연합형으

로 설치되는 기관이 제약적이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공히 간선제를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인력관리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한계를 고려하면, 파견인력과 고유

인력으로 구성하되 고유인력의 비율을 높이고, 파견인력에 대한 근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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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설립주체

￭ 기본원칙

- 일반지방자치단체

￭ 고려요인

-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

- 처리사무의 성격

￭ 최종대안

- 원칙적 : 일반지방자치단체

- 예외적 : 중앙정부 참여검토(행정안전부 요청) 

설립절차

￭ 기본절차

- 1단계 : 설치기관간 협의에 의한 규약제정

- 2단계 : 설치기관별 의결기관 동의

- 3단계 : 주무부처 승인(기초는 시도지사 승인)

구역확정

￭ 기본원칙

- 설치기관의 행정구역

￭ 고려요인

- 관장사무의 처리범위

￭ 최종대안

- 원칙적 : 설치기관의 행정구역

- 예외적 : 설치기관의 일부 행정구역

사무관리

￭ 사무종류

- 원칙적 : 설치기관의 모든 사무

- 예외적 : 현실적 필요사무 도출

￭ 사무범위

- 원칙적 : 설치기관이 결정

- 예외적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사무처리

- 원칙적 : 지역고권 확보

<표 6-13> 운영요소의 종합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 재원관리는 기관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분담금과 사용료 및 

수수료를 기본으로 하되 기채 등의 예외적 조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 규약변경 및 해산은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마찬가지로 설립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립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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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내부규약

￭ 필수규정

- 명칭, 구성기관, 사무소위치, 관장사무, 기관구성, 선임방법, 재원운영

￭ 임의규정

- 상기 규정 이외 기구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관구성

￭ 구성방식

- 대립형 기관구성

￭ 의결기관 선임

- 간선제 : 설치기관 지방의원

￭ 집행기관 선임

- 간선제 : 설치기관 협의선임(외부 전문가 등)

인력관리

￭ 인력구성

- 고유인력+파견인력

￭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설치(파견인력의 근무성적평정권 부여) 

재원관리

￭ 기본원칙

-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 고려요인

-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수준

- 중앙정부와 업무 연계성

￭ 최종대안

- 원칙적 :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 예외적 : 교부금, 국고보조금, 기채 등

규약변경

해산

￭ 규약변경

- 설립절차 준용

￭ 해산

- 설립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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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설치법안 설계

1. 기본방향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설치법안에는 전술한 검토결

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됨

– 즉,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근거규정과 종류규정 및 운영규정 등이 

그것임

 상기와 같은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설치법안의 설계

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에 입각할 필요가 있음

– 즉, 주요 요소들의 포괄적 반영, 내용의 명료성 그리고 내용의 체계성 등을 

확보하는 것임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법안

설치근거

종류규정

운영규정

⇒
내용 포괄성

내용 명료성

내용 체계성

<그림 6-4> 설치법안 설계의 기본방향

2. 제1안 : 다수종류 기준

 제1안인 다수종류 기준의 설치법안은 광역연합형의 개념을 개방적으로 해

석하여 접근한 대안임

– 즉, 광역연합형의 용어적 개념을 광역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하나 이

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다종의 방식을 상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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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일부사무조합

2. 광역행정연합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

로 한다.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무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

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9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총칙

제162조(설립) ① 일부사무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

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② 광역행정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

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

다. 

③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 설립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거나 시․군 및 자치구

와 시 ․ 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

<표 6-14> 다수종류 기준의 설치법률(안)

– 동 방식에서는 근거규정과 채택종류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운영규정을 종

류별로 구분하여 법률안을 설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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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약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3조(설립 ․ 해산권고 등)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시 ․ 군 ․ 구 및 시 ․ 도에 대하여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의 설립․해산 또는 규

약의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광역행정연합에 대

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64조(구역)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

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 ․ 도가 가입하는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의 사무가 구

성 시 ․ 도 구역의 일부만에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 ․ 도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한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165조(사무처리 등) ① 제162조제1항제3호 및 제175조제1항제3호의 사무에 관한 구

성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당해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이 수

행한다.

② 제162조제1항제3호 및 제175조제1항제3호의 사무에 관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 있는 경우 해당 조례 및 규칙은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의 조례 및 규칙으로 

본다.

③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은 규약에 명시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성 지방자

치단체의 사전 계획의 승인 및 사후결과의 보고 이외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제2절 일부사무조합

제166조(규약 등) ① 일부사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부사무조합의 명칭

  2. 일부사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일부사무조합의 사무

  4. 사무소의 위치

  5. 일부사무조합 의회의 조직 및 의원의 선임방법

  6. 일부사무조합 집행기관의 조직 및 선임방법

  7. 일부사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8. 기타 일부사무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일부사무조합 규약의 변경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에 따

라 제162조를 준용하여 변경한다.

③ 일부사무조합의 규약을 변경한 때에는 일부사무조합의 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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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가입 및 탈퇴) ① 일부사무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일부사무조합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일부사무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의결기관의 동

의를 얻어 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가입 또는 탈퇴는 규약을 변경하고 

제162조를 준용하여 가입한다. 

제168조(의회의 조직 등) ① 일부사무조합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해 규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사무조합 의

회의 의원을 겸할수 있다.

③ 일부사무조합 의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와 관련한 일부 사무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 의결한다.

④ 일부사무조합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이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의결의 결과에 

대하여도 같다.(시행열에 세부규정 마련)

제169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일부사무조합의 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일부사무조합 의회가 임명한다. 다만, 규약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일부사무조합의 장을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 및 제88조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사무조합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일부사무조합장은 일부사무조합을 대표하며 일부사무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집행기관의 직원은 일부사무조합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

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시행령에 세부규정 마련)

제170조(경비의 부담 등) ① 일부사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다.(시행령에 혼합형의 세부규정 마련 : 인구, 면적, 지방세 수입액, 재정력 등 개관적 지

표)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일부사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특

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일부사무조합의 재정상태 및 사무처리 관련 정보를 매년 일반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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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광역행정연합

제171조(규약 등) ① 광역행정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행정연합의 명칭

  2. 광역행정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광역행정연합의 사무

  4. 광역행정연합이 작성하는 광역계획의 항목

  5. 사무소의 위치

  6. 광역행정연합 의결기관의 조직 및 구성원의 선임방법

  7. 광역행정연합 집행기관의 조직 및 선임방법

  8.광역행정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침 지출방법

  9. 기타 광역행정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2조(광역계획) ① 제175조제1항제4호의 광역계획은 광역행정연합의 사무를 광역

적,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 및 다른 법률의 광역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타 시도 및 국가사무의 일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광역행정연합의 요청에 따라 당해 광역행정연합의 사무로 할 수 있다.

③ 광역행정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광역계획의 실시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당해 광역행정연합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 대하여 당해 광역계획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대해서는 당해 광역행정연합의 장이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 조치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3조(의결기관의 조직 등) ① 광역행정연합 의결기관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의회 의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국가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②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 및 제88조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역행정연합 의결기관의 구성원을 겸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조에도 

불구하고 광역행정연합 의결기관의 구성원을 겸할 수 있다. 

제174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광역행정연합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행정연합 의결기관에서 선출한다. 다만, 광역행정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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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행정연합의 장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의 직원은 광역행정연합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

무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75조(국가의 재정부담) 광역행정연합이 국가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때에는 그 사

무의 처리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6조(이부사무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6조제2항제3항, 제167조, 제168조제3항

제4항, 제169조제3항, 제170조는 광역행정연합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절 보칙

제177조(지도 및 감독 관계)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의 구성원이 시 ․ 도인 경우

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 ․ 군 및 자치구인 경우는 1차로 시 ․ 도지사, 2차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다만,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거나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는 행

정자치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제178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관한 이의) ①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

의 사무처리에 관한 주요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의 

장이 의결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9조(해산) ①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의결

기관의 의결을 거쳐 협의에 의하여 당해 기관을 해산할 수 있다. 이 때 시 ․ 도간, 2개 이

상의 시 ․ 도를 달리하는 시 ․ 군 및 자치구 및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가 구성하는 일

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외의 시 ․ 군 및 자치구간의 경우

는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 ․ 도간,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간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행정연합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외의 시 ․ 군 및 자치구간의 일부사무조

합 및 광역행정연합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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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③ (생  략)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

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

방자치단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신  설> 제11장 특별지방자치단체

<표 6-15> 단일종류 기준의 설치법률(안)

제18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조(구역변경, 폐치 ․ 분합시의 사무와 재

산의 승계),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5조(조례), 제16조(규칙), 제17조(조례와 규

칙의 입법한계),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제20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21조(보고), 제31조(의원의 임기),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32조의2(상해, 사

망등의 보상), 제34조(의원의 임기), 제34조읮(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35조의

2(자료제출요구),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37조(행저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37조의2(의회규칙), 제38조(정례회), 제39조(임시회), 제40조(부의안건의 

공고), 제41조(개회, 휴회, 페회와 회의일수 등)

3. 제3안 : 단일종류 기준

 제2안인 단일종류 기준의 설치법안은 광역연합형의 개념을 폐쇄적으로 해

석하여 접근한 대안임

– 즉, 광역연합형의 용어적 개념을 광역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하나 이

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되, 사전에 상정하는 단일의 종류를 지정하여 

관련 법률안을 설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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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절 설치

<신  설> 제176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원

이 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

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한 

때에는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

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

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

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행정안전

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 군 

및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사

항을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7조(설치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

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

· 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8조(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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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원인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

다.

<신  설> 제2절 규약과 기관구성

<신  설> 제179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

약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

  4. 관할 구역

  5. 사무소의 위치

  6. 사무

  7.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8.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

방법

  9.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

법

  10.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

담 및 지출방법

  11. 사무처리 개시일 등 그 밖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

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

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는 제17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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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0조(기본계획 등) ① 제179조제1항제7호

의 기본계획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

획 및 다른 법률상의 광역계획과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

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 · 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한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

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원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

다.

<신  설> 제181조(의회의 조직 등) ①특별지방자치단

체의 의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

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

한다.

② 제1항의 지방의회 의원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

리 통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의결의 결과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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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82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

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원인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자로 

충원한다.

<신  설> 제3절 운영

<신  설> 제183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원

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

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②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

③ 국가 또는 시 · 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

는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그 밖

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84조(직접청구) 제179조제1항제6호의 사

무에 관한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 및 개

폐 청구와 제16조에 따른 감사청구는 특별지

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18

세 이상의 선거권자가 할 수 있다.

<신  설> 제185조(사무처리상황 등의 보고) 특별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상황 등을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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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시 · 군 및 자치구만이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 · 도지사를 포함한다)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6조(주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처리에 필

요한 주요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

다.

<신  설> 제187조(가입 및 탈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

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되,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 또는 탈퇴하려는 지

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

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88조(해산) ①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

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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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

의 재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도 사

무를 위임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

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

다.

<신  설> 제189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 · 도,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시 · 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 · 도에 관한 

규정을, 시 · 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지

방자치단체는 시 · 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제1장제2절, 제9조, 제10

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4장,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93조, 제

94조, 제95조, 제97조, 제99조 제2호 ․ 제3호, 

제110조, 제111조, 제6장제3절 ․ 제4절 ․ 제5절, 

제135조, 제8장제2절 ․ 제3절 ․ 제4절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9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9조제1항에 따

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

위 안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

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률에서 시·도 또는 시 · 도지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9조제1항에 따

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

위 안에서는 시 · 도,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

구 또는 2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시 · 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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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

다.

③ 다른 법률에서 시 · 군 및 자치구 또는 시

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인용하고 있

는 경우에는 제179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동

일한 시 · 도 관할구역 안의 시 · 군 및 자치구

가 구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

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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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3 ① 지방공공단체는 보통지방공공단체 및 특별지방공공단체로 한다. 

②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市町村)으로 한다.

③ 특별지방공공단체는 특별구(特別区),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및 재산구(財産区)로 한다.

제2조 ① 지방공공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지역의 사무와 기타 사무로서 법률 또는 이에 기반한 정령에 따라 처

리하도록 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시정촌은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로서 제5항에서 도도부현이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사무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전항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사무 중 그 규모 또는 성질에서 

일반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촌의 규모 

및 능력에 맞게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역의 지방공공단체로서, 제2항의 사무로서 광역에 걸친 

사무, 시정촌에 관한 연락조정에 관한 사무, 그 규모 또는 성질에 비추어 일반 시정촌이 처리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⑥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 경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특별지방공공단체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3편 특별지방공공단체

제1장 삭제

제264조 삭제

제265조 삭제

제266조 삭제

제267조 삭제

제268조 삭제

제269조 삭제

제270조 삭제

제271조 삭제

제272조 삭제

제273조 삭제

【부록-1】일본 지방자치법(2018년 6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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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 삭제

제275조 삭제

제276조 삭제

제277조 삭제

제278조 삭제

제279조 삭제

제280조 삭제

제2장 특별구

제281조(특별구) ① 都의 구는 이를 특별구라 한다.

② 특별구는 법률 또는 이를 토대로 한 정령에 따라 都가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사무를 제외

한, 지역의 사무 및 그 외 사무로서 법률 또는 이를 토대로 한 정령에 따라 市가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사무 및 특별구가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81조의2(都와 특별구와의 역할분담 원칙) ① 도(都)는 특별구를 포괄하는 광역의 지방공공

단체로서 제2조 제5항에서 도도부현이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사무, 특별구간 연락조정에 관한 

사무, 제2조제3항본문에서 시정촌이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사무중 인구가 고도로 집중된 대도

시구역의 행정의 일체성 및 통일성 확보 관점에서 해당 구역을 통하여 都가 일체적으로 처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특별구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로서 전항에서 특별구 구역을 통하여 都가 일체적으로 처

리하도록 되어있는 사무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제2조제3항에서 시정촌이 처리하도록 되어있

는 사무를 처리한다.

③ 都 및 특별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호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81조의3(특별구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 제7조의 규정은 특별구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281조의4(특별구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 ① 인근 시정촌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특별구만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은 관계 특별구의 신청에 기하여 都知

事가 도의회의결을 거쳐 정하고 그 사실을 바로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구의 폐치분합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都知事는 미리 총무대신

과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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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都와 道부현과의 경계에 걸친 특별구 경계변경은 관계 특별구 및 관계있는 보통지방공공

단체의 신청을 토대로 총무대신이 이를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재산처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관계 특별구가, 전항의 경우에 재산처분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계 특별구 및 관계 시정촌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전항의 신청 또는 협의에 대하여는 관계 특별구 및 관계있는 보통지방공

공단체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총무대

신은 바로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⑦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

긴다.

⑧ 도 내(都 內) 시정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한 특별구 설치는 해당 시정촌의 신청에 

기하여 도지사(都知事)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고 그 사실을 바로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⑨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구 설치에 대하여 준용

한다. 이 경우 제2항중 “전항”은 “제8항”, ”폐치분합“은 ”설치“로 하고, 제5항중 ”제1항, 제3항 

및 전항의 신청 또는 협의“는 ”제8항의 신청“, ”관계 특별구 및 관계있는 보통지방공공단체

“는 ”해당 시정촌“으로 하며, 제6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 또는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로 하고, 제7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은 ”다음 항“, ”전항“은 ”제9항에서 준용하는 전항“으로 한다.

⑩ 도 내(都內) 시정촌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을 동반하는 특별구의 경계변경으로서 새로

운 시정촌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은 관계 특별구 및 관계 시정촌의 신청을 토대로 도

지사(都知事)가 도의회(都議會)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그 사실을 바로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⑪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구 경계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중 “전항”은 “제10항”, ”폐치분합“은 ”경계변경“으로 하고, 제4항중 ”

제1항“은 ”제10항“, ”관계 특별구가 전항의 경우에 재산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특별구가“ ”관계특별구가“로 하며, 제5항중 ”제1항, 제3항 및 전항의 신청 또는 협의“는 

”제10항의 신청 또는 제11항에서 준용하는 전항의 협의“, ”관계있는 보통지방공공단체“는 ”해

당 시정촌“으로 하고, 제6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처분을 한 때“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로 하며, 제7항중 ”제1항 또는 

제3항“은 ”제10항“, ”전항“은 ”제11항에서 준용하는 전항“으로 한다.

⑫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제1항, 제3항, 제8항 및 제10항의 경우에 필요한 사항

은 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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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의5(특별구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 제2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구에 대한 

제9조제7항, 제9조의3제1항․제2항․제6항 및 제91조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제9조제7

항중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6항”은 “제281조의4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6항 또는 동조

제10항 및 동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6항”으로 하고 제9조의3제1항중 “제7조제1항”은 

“제281조의4제1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7조제3항”은 “제281조의4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7조제6항 및 제7항”은 “제281조의4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제91조제

4항중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은 “제281조의4제1항, 제3항, 제8항 또는 제10항”으로 한다.

제281조의6(도와 특별구 및 특별구 상호간의 조정)도지사는 특별구에 대해 도와 특별구 및 특

별구 상호간에 조정상, 특별구의 사무처리에 대해 그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82조(특별구재정조정교부금) ① 都는 都와 특별구 및 특별구 상호간 재원의 균형을 도모

하고 특별구 행정의 자주적․계획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써 특별구재정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구재정교부금이라 함은 지방세법제5조제2항에서 열거하는 지방세중 동법제734조제1

항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都가 과세하는 지방세(고정자산세, 시정촌민세중 법인분, 

특별토지보유세)의 수입액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수로서 특별구가 평등하게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都가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③ 都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특별구재정교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④ 총무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특별재정교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82조의2(도구협의회) ① 도 및 특별구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도와 특별구 및 특별구 상호간

의 연락조정을 위하여 도 및 특별구로 구성되는 도구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미리 도구협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앞 2개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도구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83조(市에 관한 규정의 적용) ① 이 법률 또는 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제2편 및 제4편중 市에 관한 규정은 특별구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상의 시에 관한 규정 중 법률 또는 이를 토대로 한 정령에 의하여 시가 처리하도

록 되어있는 사무로서 제2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구가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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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은 특별구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도와 특별구, 특별구 상호간의 조정을 위하여 다른 법령상의 시에 관한 규

정을 그대로 특별구에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정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장 지방공공단체 조합

제1절 총칙

제284조(조합의 종류 및 설치) ① 지방공공단체조합은 일부사무조합과 광역연합으로 한다. 

② 보통지방공공단체 및 특별구는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에 의하여 규

약을 정하여 도도부현이 가입하는 조합은 총무대신의 허가를, 그 외 조합에 대하여는 도도부

현지사의 허가를 얻어 일부사무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사무조합내의 지방공공단

체에 있어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없어진 때에는 그 집행기관은 일부사무조합의 성

립과 동시에 소멸한다.

③ 보통지방공공단체 및 특별구는 그 사무 중 광역에 걸쳐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사무

에 관하여, 광역에 걸친 종합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그 사무관리 및 집행

에 대한 광역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연락조정을 도모하며 사무의 일부를 광역에 걸친 

종합적 ․ 계획적 처리를 위하여 협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여 전항의 예에 따라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얻어 광역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항후단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④ 총무대신은 전항의 허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협의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85(상호관련사무와 시정촌의 일부사무조합 : 복합적 일부사무조합) 시정촌 및 특별구의 사

무와 관련하여 상호 관련성이 있는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시정촌 및 특별구의 일부사무조

합에 대하여는 시정촌 또는 특별구가 공동처리하고자 하는 사무가 다른 시정촌 또는 특별구가 

공동처리하고자 하는 사무와 동일 종류의 사무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285조의2(설치권고 등) 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는 관계 시정촌 및 특

별구에 대하여 일부사무조합 또는 광역연합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지사는 제284조제2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표함과 함께 총무대

신에게 보고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연합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

을 총무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총무대신은 제284조제2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고시함과 함께 관계 국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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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관계 국

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절 일부사무조합

제286조(구성, 사무 및 규약의 변경) ① 일부사무조합은 이를 조직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수를 

증감하거나 협동처리하는 사무를 변경하거나 또는 일부사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도도부현이 가입하는 일부사무조합

은 총무대신의 허가를, 기타 일부사무조합은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만, 제287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열거하는 사항에만 관계되는 일부사무조합의 규

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부사무조합은 제287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열거하는 사항에만 관계되는 일

부사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하

고 전항본문의 예에 의하여 바로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86조의2(탈퇴에 의한 조직, 사무 및 규약의 변경의 특례)①전조제1항본문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구성단체는 그 의회의 의결을 탈퇴하는 날의 2년 전까지는 다른 모든 구성단체에 서면

으로 예고함으로써 일부사무조밥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예고를 받은 구성단첸느 해당 예고를 한 구성단체가 탈퇴하는 시점까지는 전조의 

예에 따라 해당 탈퇴로 필요하게 되는 규약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동조 중 

‘제287조제1항제1호’인 것은 ‘제287조제1항제1호, 제2호’로 한다.

③ 제1항의 예고 철회는 다른 모든 구성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항의 예고를 한 구성단체가 다른 구성단체에 해당 예고의 철회의 동의

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탈로외 인해 일부사무조합의 구성단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일부사무조합은 해산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해당 구성단체는 전조 제1항 본문의 예에 따라,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87조(규약 등) ① 일부사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

지 않으면 안 된다.

   1. 일부사무조합의 명칭

   2. 일부사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

   3. 일부사무조합이 공동처리하는 사무

   4. 일부사무조합의 사무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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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부사무조합 의회의 조직 및 의원의 선거방법

   6. 일부사무조합 집행기관의 조직 및 선임방법

   7. 일부사무조합의 경비충당 방법

② 일부사무조합 의회의 의원 및 관리자(제28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를 대신하여 

이사회를 두는 제285조의 일부사무조합의 경우에는 理事) 기타 직원은 제92조제2항, 제141조

제2항 및 제196조제3항(이들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해당 일부사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 기타 직

원과 겸임할 수 있다.

제287조의2(특례일부사무조합) ① 일부사무조합(일부사무조합을 구성단체로 하는 것과 제285

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설치되는 것 및 다음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를 대신하여 이사

회를 두는 것을 제외함)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일부사무조합의 의회를 구성단체

의 의회로 조직할 수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의회를 구성단체 의회로 조직하게 된 일부사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특례일부사무조합’이라 함)의 관리자는 이 법률과 그 외 법령 규정에 따라 일부사무조합의 

관리자가 일부사무조합의 의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구성단체에 장을 

통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의안을 모든 구성단체의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에 규정하는 사안과 관련된 의안의 제출을 받은 구성단체의 의회

는 해당 사안을 의결하도록 한다.

④ 구성단체 의회의 의장은 전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구성단체의 장을 통하여 의결의 

결과를 특례일부사무조합의 관리자에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 특례일부사무조합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안의 의회 의결은 해당 의회를 조직하는 

구성단체의 의회가 일치하는 의결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⑥ 특례일부사무조합에서는 이 법률과 그 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부사무조합의 집행기관이 

일부사무조합의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며 권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의 의회에의 보고, 제

출, 권고는 해당 특례일부사무조합의 집행기관이 구성단체의 장을 통해 해당사항을 모든 구성

단체의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며 권고하면서 실시하도록 한다.

⑦ 전편 제6장 제1절, 제2절 및 제7절의 규정은 특례일부사무조합의 의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92조의2, 제98조, 제99조, 제100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 및 제8항에서 제13항까

지, 제100조의2 및 제125조중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와 ‘의회’는 ‘특례일부사무조합의 구

성단체의 의회’로, 제97조제1항 중 ‘법률’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로, 제124조 중 

‘의원’은 ‘특례일부사무조합의 구성단체 의회의 의원’으로, ‘청원서’는 ‘해당 구성단체 의회에 

청원서’로 바꾸어 적용하도록 한다

⑧ 제292조의규정에 따라 이 법률 중 도도부현, 시나 정촌에 관한 규정을 특례일부사무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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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는 경우에, 제16조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는 ‘제28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일부사무조합의 모든 구성단체의 의회 의장이 조례에 관한 의결의 결과’로, ‘이를’은 

‘해당조례를’로, 제145조 중 ‘도도부현지사’는 ‘도도부현이 가입하는 특례일부사무조합의 관리

자’로,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의장’은 ‘특례일부사무조합의 모든 구성단체 의회의 의장’으

로, 제165조제1항 중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의장’은 ‘특례일부사무조합의 모든 구성단체

의 의회 의장’으로, 제176조, 제177조 제1항 및 제2항, 제179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180

조, 제199제12항, 제242조 제9항, 제24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52조의28제3항, 제52조의33

제1항, 제252조의24, 제252조의40 및 제256조 중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 및 ‘의회’가 ‘특

례일부사무조합의 구성단체의 의회’로, 제276조제5항 중 ‘도도부현지사에서는’은 ‘도도부현이 

가입하는 특례일부사무조합의 관리자에서는’으로, ‘시정촌장’은 ‘도도부현이 가입하지 않는 특

례일부사무조합의 관리자’로, 제179조제1항 중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는 ‘특례일부사무조

합 구성단체의 의회’로, ‘의회의’는 ‘특례일부사무조합의 구성단체 의회의’로, ‘의회를 소집한

다’는 ‘의회를 거친다’로, ‘의회에’는 ‘특례일부사무조합의 구성단체의 의회로’로, ‘를 처분한

다’는 ‘에 관해 제287조의2제3항 의결이 있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제180조제1항 중 ‘이를 

전결처분한다’는 ‘이를 제287조의2제3항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동조제2항 중 

‘전결처분을 했을 때’는 ‘의결이 있다고 간주했을 대는’으로, 제219조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은 ‘제287조의2제4항 규정에 따라 특례일부사무조합의 모든 구성단체 의회의 의장

으로부터 예산에 관한 의결의 결과’로, ‘그 요령’은 ‘해당예산의 요령’으로, 제252조의37제5항 

중 ‘의회’는 ‘모든 구성단체의 의회’로, 제252조의38제6항 중 ‘의회’는 ‘구성단체의 의회’로, 

제252조의40제4항 중 ‘의회에서’는 ‘특례일부사무조합의 구성단체 의회로부터’로 바꾸어 적용

하도록 한다.

⑨ 특례일부사무조합에서는 전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과 그 외 법령 규

정에 따라 일부사무조합의 감사위원 사무는 규약에서 정하는 구성단체의 감사위원이 실시하

도록 할 수 있다.

제287조의3(의결방법의 특례 및 이사회의 설치) ① 제285조의의 일부사무조합의 규약에는 그 

의회가 의결해야만 하는 사안 중 해당 일부사무조합을 조직하는 시정촌 또는 특별구의 일부와 

관련된 것과 그 외 특별한 필요한 있는 의결 방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285조의일부사무조합에는 해당 일부사무조합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를 대

신하여 이사로서 조직하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③ 전항의 이사(理事)는 일부사무조합을 조직하는 시정촌이나 특별구의 장 또는 해당 시정촌

이나 특별구의 장이 그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정촌이나 특별구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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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4(의결안건의 통지) 일부사무조합의 관리자(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에 

갈음하여 이사회를 두는 제285조의 일부사무조합에 있어서는 이사회. 제291조제1항 및 제2항

에서도 같다)는 해당 일부사무조합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중 정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에 대하여 일부사무조합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일부사무조합을 구성하

는 지방공공단체의 長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당 의결의 결과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288조(해산) 일부사무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제284조제2항의 예에 따라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89조(재산처분) 제286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 재산처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공

공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90조(의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협의) 제284조제2항, 제286조, 제288조 및 전조의 협의에 대

하여는 관계 지방공공단체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91조(경비분담에 관한 이의) ① 일부사무조합의 경비분담에 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일부사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일부사무조합의 관리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일부사무조합의 관리자는 일부사무조합 의회

에 자문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일부사무조합의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절 광역연합

제291조의2(광역연합에 의한 사무처리 등) ① 국가행정기관의 長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광

역연합의 사무에 관련된 것을 따로 법률 또는 이를 토대로 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광역연합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은 그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도도부현이 가입하지 않는 광역연합의 

사무에 관련된 것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광역연합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52조의17의2제2항, 제252조의17의3 및 제252조의17의4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

여 광역연합이 도도부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도도부현이 가입하는 광역연합의 長은 광역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행정기관의 長에 

대하여 해당 광역연합 사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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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해당 광역연합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도도부현이 가입하지 않은 광역연합의 장은 광역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도부현에 대하

여 해당 광역연합사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도부현사무의 일부를 해당 광역연합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1조의3(구성, 사무 및 규약의 변경) ① 광역연합은 이를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수를 

증감하거나 처리하는 사무를 변경하거나 또는 광역연합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도도부현이 가입하는 광역연합은 총무대신의 허가를, 

기타 광역연합은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지않으면 안 된다. 다만, 제291조의4제1항제6호 또

는 제9호에 열거하는 사항 또는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연합이 새로이 사

무를 처리하도록 된 경우(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사무만에 관한 광역연합의 규약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무대신은 전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광역연합은 제291조의4제1항 또는 제9항에 열거하는 사항만에 관련된 광역연합규약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제1항본문의 예에 따

라 바로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연합이 새로이 사무를 처리하게 된 때(변경된 

때를 포함한다)는 광역연합의 長은 바로 제291조의4제1항제4호 또는 제9호에 열거하는 사항

에 관한 규약내용에 대한 필요한 변경을 행하고 제1항본문의 예에 따라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

현지사에게 신고함과 함께 그 사실을 해당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의 長에게 통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⑤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의 허가를 한 때, 제3항 또는 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표함과 함께 총무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⑥ 총무대신은 제1항의 허가를 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바로 그 사

실을 고시함과 함께 이를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⑦ 광역연합의 장은 광역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역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광역연합을 구성하

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해당 광역연합규약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때에는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존중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91조의4(規約등) ① 광역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지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

130

않으면 안 된다.

   1. 광역연합의 명칭

   2.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

   3. 광역연합의 구역

   4. 광역연합이 처리하는 사무

   5. 광역연합이 작성하는 광역계획의 항목

   6. 광역연합 사무소의 위치

   7. 광역연합 의회의 조직 및 의원의 선거방법

   8. 광역연합의 長, 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집행기관의 조직 및 선임방법

   9. 광역연합의 경비충당 방법

② 전항제3호에 열거하는 광역연합의 구역은 해당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을 합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도도부현이 가입하는 광역연합은 그 처리사무가 해당 도도부현 

구역의 일부만에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광역연합을 구성하지 않는 시

정촌 또는 특별구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한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광역연합의 장은 광역연합 규약이 제정 또는 변경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공표하지 않으

면 안 된다.

④ 광역연합의 의회의원 또는 長 기타 직원은 제92조제2항, 제141조제2항 및 제196조제3항

(이들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역연합을 구

성하는 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 또는 장 기타 직원과 겸임할 수 있다.

제291조의5(의회의원 및 長의 선거) ① 광역연합 의회의원은 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역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역연합 선거인(광역연합을 구성

하는 보통지방공공단체 또는 특별구 의회의원 및 長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로서 해당 광역연

합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제2항 및 제291조의6제7항에서도 같다)의 직접투

표 또는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의회에서 선거한다.

② 광역연합의 장은 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역연합규약으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광역연합 선거인의 직접투표 또는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장의 

투표에 의하여 선거한다.

제291조의6(직접청구) ① 제2편제5장(제85조를 제외한다) 및 제252조의39(제14항을 제외한

다)의 규정은 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역연합조례(지방세 부과징수 

및 분담금․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광역연합 사무의 

집행에 관한 감사, 광역연합의회의 해산, 광역연합 의회의원․長 기타 광역연합의 직원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감사위원에 상당하는 자로서 해당 광역연합규약으로 정하는 자,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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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직청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편제5장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는 “청구권

을 가지는 자”로 하고 제74조제1항중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 및 長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이하 본편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자라 한다)“는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보통지방공공단체 

또는 특별구 의회의원 및 長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로서 해당 광역연합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

는 자(이하 “청구권을 가지는 자”라 한다)“로 하며, 제252조의39제1항중 ”선거권을 가지는 자

“는 ”청구권을 가지는 자“로 한다.

② 전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보통지방공공단체 또는 특별구 의회의

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로서 해당 광역연합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총수의 3분의 1(그 총수가 40만을 넘는 경우에는 40만을 넘는 수에 6

분의 1을 곱하여 얻은 수와 40만에 3분의 1을 곱하여 얻은 수를 합산하여 얻은 수) 이상의 연

서로써 그 대표자가 해당 광역연합의 長에 대하여 해당 광역연합규약의 변경을 요청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은 때에는 광역연합의 장은 바로 청구요지를 공표함과 함께 

해당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광역연합규약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요청을 한 사실을 전항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때에는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는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⑤ 제74조제5항의 규정은 청구권을 가지는 자 및 그 총수의 3분의 1(그 총수가 40만을 넘는 

경우에는 40만을 넘는 수에 6분의 1을 곱하여 얻은 수와 40만에 3분의 1을 곱하여 얻은 수를 

합산하여 얻은 수)에 대하여 준용하고, 동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서명기간, 서명의 위임, 代

筆) 및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서명의 증명, 서명부 열람, 서명수의 고시, 서명에 관한 

쟁송, 관계인의 출두증언, 위법서명운동에 대한 벌칙)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자 

서명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5항중 “제1항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는 “제291조의

6제2항에서 규정하는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보통지방공공단체 또는 특별구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로서 해당 광역연합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지는 자(이하 ”청구권을 가지는 

자“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74조의4제3항 및 제4항 중 ”선거권을 가지는 자“는 ”청

구권을 가지는 자“로 한다.

⑥ 제252조의38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서 준용한느 제252조

의39제1항에 따라 제252조의27제3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외부감사계약에 기초한 감사에 따라 

요구되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5조제1항의 청구와 관련된 사항에 제252조의29에서 규정하

는 개별외부감사인의 감사에 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변경은 정령에서 정한

다. 

⑦ 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중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선거에 

관한 규정은 광역연합의회의 해산투표 및 해직투표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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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항의 투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역연합 선거인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

할 수 있다.

제291조의7(광역계획) ① 광역연합은 해당 광역연합이 설치된 후 신속하게 광역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계획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광역계획은 제29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역연합이 새롭게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었

을 때 그 외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광역연합은 광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광역연합 및 해당광역연합을 조직하는 지방공공단체는 광역계획을 바탕으로 그 사무를 처

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 광역연합의 장은 해당 광역연합을 조직하는 지방공공단체 사무의 처리가 광역계획의 실시

에 지장이 있고 지장이 있을 우려가 인정될 때에는 해당 광역연합 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광역연합을 조직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해당 광역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만 하는 권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광역연합의 장은 전항으 규정에 따라 권고를 실시할 때는 해당 권고를 받은 지방공공단체

에 대하여 해당 권고를 토대로 강구한 조치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1조의8(협의회) ① 광역연합은 광역계획에 정하는 사항을 일체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연합 조례로써 필요한 협의를 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협의회는 광역연합의 장 및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장, 도도부현지사(해당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의 도도부현지사를 제외한다), 광역연합 구역 내의 공공적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학식경험자 중에서 광역연합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전항의 규정 이외에 제1항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역연합 조례로 정한다.

제291조의9(광역연합 분담금) ① 제291조의4제1항제9호에 열거하는 광역연합 경비의 충당방

법으로서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보통지방공공단체 또는 특별구의 분담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연합이 작성하는 광역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연락조정 및 광역계획에 기한 종합적

이고 계획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해당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보통지방공공단체 또는 특별구

의 인구, 면적, 지방세 수입액, 재정력 기타 객관적 지표에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광역연합 규약에 기한 지방공공단체의 분담금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공공단체는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91조의10(해산) ① 광역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협의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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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284조제2항의 예에 따라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총무대신은 전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으

면 안 된다.

③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표함과 함께 총무대신에게 보

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총무대신은 제1항이 허가를 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고시함과 함께 이를 관계 국가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관계 국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91조의11(의회의결을 필요하는 협의) 제284조제3항(규약제정), 제291의3제1항(구성단체 증

감, 사무변경, 규약변경) 및 제3항(사무소 위치 및 경비충당방법만에 관한 규약변경), 전조제1

항(광역연합의 해산) 및 제291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289조(광역연합의 재산처분)의 협의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공공단체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91조의 12(경비분담에 관한 異議) ① 광역연합의 경비분담에 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에 해당 광역연합의 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광역연합의 경비충당 방법과 관련한 규약변경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해당 광역연합을 구

성하는 지방공공단체는 제29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광역연합의 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광역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해당 광역연합의회에  자문

하여 결정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해당 광역연합 의회에 자문하여 

규약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지 않으면 안 된다.

④ 광역연합의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이 있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91조의13(일부사무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87조의3(중요사항에 대한 구성단체 장에 

대한 통지의무) 및 제289조의 규정(구성단체 수의 증감, 사무수의 변경, 규약변경 등)은 광역

연합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제286조 또는 전조”는 “제291조의3제1항, 제3항 또

는 제4항, 제291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4절 잡칙

제292조(보통지방공공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방공공단체조합에 대하여는 법률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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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한 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도부현이 가입하는 조합은 도도

부현에 관한 규정을, 시 및 특별구가 가입하는 조합으로서 도도부현이 가입하지 아니하는 조

합은 시에 관한 규정을, 기타 조합에 대하여는 정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3조(도도부현 경계에 걸친 조합에 관한 특례) ① 도도부현 경계에 걸친 시정촌 및 특별구

의 조합에 대하여는 그 설립, 일부사무조합․광역연합의 구성 ․ 사무 및 규약의 변경, 전부사무조

합의 구성 및 규약의 변경, 광역연합․전부사무조합의 해산허가,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연합의 

설치권고와 관련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대신이 관계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또는 도도부현 경계에 걸친 시정촌 및 특별구의 조합과 관련하여 일부사무조

합 및 광역연합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또는 경비충당방법만에 관한 규약변경, 광역연합 및 역

장사무조합의 해산은 관계 도도부현지사를 거쳐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시정촌 및 특별구의 광역연합으로서 수개의 도도부현에 걸친 광역계획은 제291조의7제3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도부현지사를 거쳐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93조의2(정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지방공공단체의 조합규약에 관

한 사항 기타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산구(財産區)

제294조(재산구의 意義,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처분․폐지) ① 법률 또는 이를 토대로 한 

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정촌 및 특별구 구역의 일부에 재산(토지, 임

야 등)을 소유하거나 공공시설(마을회관 등)을 두고 있는 경우, 시정촌 및 특별구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 시에 이 법률 또는 이를 토대로 한 정령에서 정하는 재산처분에 관한 협의에 

기하여 시정촌 또는 특별구의 일부가 재산을 소유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이를 

재산구라고 한다)에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 처분 및 폐지에 대하여는 이 법률 중 지

방공공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 처분 및 폐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 전항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경비는 재산구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앞 2개항의 경우에 지방공공단체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일반적 회계와 재산구의 수입 및 

지출관련 회계를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95조(재산구 의회 또는 총회의 설치) 재산구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도부현지사는 해당 시정촌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구의회 또는 총회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재산구의회 또는 총회가 시정촌 또는 특별구의회에 갈음하여 재산구에 

관한 의결사항을 의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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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재산구 의회 또는 총회의 조직 및 권한) ① 재산구의회 의원의 정수, 임기, 선거권, 피

선거권 및 선거인명부에 관한 사항은 전조의 조례중에 이를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산구

총회의 조직에 관한사항도 또한 같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산구의회의 의원선거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중 제

268조의규정에 의한다.

③ 재산구 의회 또는 총회에 관하여는 제2편중 정촌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6조의2(재산구관리회의 설치 및 조직) ① 시정촌 및 특별구는 조례로써 재산구에 재산구

관리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정촌 및 특별구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의 경우에 이 법

률 또는 이를 토대로 한 정령으로 정하는 재산처분에 관한 협의에 의하여 재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협의에 의하여 해당재산구에 재산구관리회를 둘 수 있다.

② 재산구관리회는 재산구관리위원 7인 이내로 조직한다.

③ 재산구관리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구 의회 또는 총회를 두는 경우에는 재산구관리회를 둘 수 

없다.

제296조의3(재산구관리회의 권한) ① 시정촌장 및 특별구의 구장은 재산구의 재산 또는 공공

시설의 관리, 처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 또는 전조제1항단서에 규정하는 협의에

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재산구관리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시정촌장 및 특별구의 구장은 재산구의 관리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재산구관리회의 동의를 얻어 재산구관리회 또는 재산구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재산구관리회는 해당 재산구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296조의4(재산구관리회에 관한 사항의 규정) ① 전 2개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

산구관리회의 선임,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296조의2제1항단서규정

에 의하여 재산구관리회를 두는 경우에는 동항단서에 규정하는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시정촌장 및 특별구의 구장은 재산구관리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로써 제296조의2제1항단서

에 규정하는 협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6조의5(재산구 운영) ① 재산구는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 폐지, 처분에 대하여 주민

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재산구가 있는 시정촌 또는 특별구의 일체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

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재산구가 있는 시정촌 또는 특별구는 재산구와 협의하여 해당 재산구의 재산 또는 공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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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정촌 또는 특별구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 충

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 또는 특별구는 그 충당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재산구

의 주민에 대하여 불균일과세을 하거나 사용료 기타 징수금에 대한 불균일징수를 할 수 있다.

③ 전항전단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구는 미리 그 의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

나 재산구관리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제296조의6(지사의 관여) ① 도도부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구 사무의 처

리에 대하여 해당 재산구가 소속한 시정촌 또는 특별구의 장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② 재산구 사무에 관하여 시정촌 또는 특별구의 장 또는 의회, 재산구 의회 또는 총회, 재산구

관리회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때에는 도도부현지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거나 직권에 의해 

이를 裁定할 수 있다.

③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전항의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97조(정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재산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정령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다만, 조례로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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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강

제 1 절    총  칙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지방자치단체연합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 7 장 재   무

제 1 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재115조(지방채무 및 채무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 8 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조합(삭제)

제 11 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 1 절 설치와 사무

제162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동

일한 자치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

결을 거쳐 시·군·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시·도, 시·도 및 시·군·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군·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연합은 광역에 걸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수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

는 시·도지사의, 시·도, 시·도 및 시·군·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군·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연합이 국가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

의 승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약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3조(설치·해산권고 등)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부록-2】이한구의원 개정안(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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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관계 시·군·자치구 및 시·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해
산 또는 규약의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연합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4조(구역)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의 구역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구

역을 합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도가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사무가 시 · 도 구역의 일부 만에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 ·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 · 군 · 자치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한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165조(사무처리)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사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독립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이 수행한다.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66조(규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4. 사무소의 위치

  5. 지방자치단체조합 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6. 지방자치단체조합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8. 기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전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162조를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제167조(의회의 조직 등) ① 지방자치단체조합 의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인 지

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

합의 의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의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이를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의결의 결과에 대하

여도 또한 같다.

제168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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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회가 선출한다. 

② 집행기관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69조(경비의 부담 등)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재정상태 및 사무처리 관련 사항을 매년 일반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0조(주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①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주요 결정에 관

하여 이의가 있는 구성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지

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조합

의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연합

제171조(규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사무

  4. 지방자치단체연합이 작성하는 광역계획의 항목

  5. 사무소의 위치

  6. 지방자치단체연합 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연합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8.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9. 기타 지방자치단체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2조(광역계획) ① 제171조제1항제4호의 광역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사무를 종합적으

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다른 법률의 광역계획과 조화를 이루

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국가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를 위한 규약의 제정시 이미 시·도 또는 국가사무의 일부를 위임

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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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광역계획의 실시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3조(의회의 조직 등) ①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의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및 관

계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구성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제3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의회의원

을 겸할 수 있다.

제174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사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

연합의 의회가 선출한다. 

② 집행기관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연합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75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6조제2항 및 제3항 제167조제3항 및 제4

항, 제169조, 제170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연합에 준용한다. 

제 4 절 지도·감독 등

제176조(지도 및 감독 관계) ①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의 구성원이 시·도, 시·

도 및 시·군·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군·자치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의, 시·군·자치구인 경우에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국가 및 시·도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연합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의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야 한다.

제177조(가입 및 탈퇴) ①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

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

합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장은 당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항의 수용에 따른 가입 및 탈퇴는 제162조를 준용한다.

제178조(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62조

를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의 구역, 사무 및 재산은 구

성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로 귀속된다. 

제179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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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166조제1항 및 171조제1항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의 구성원이 시·도, 

시·도 및 시·군·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군·자치구인 경우에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자치구인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에 관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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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제162조(설치) ①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원이 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이 필요한 때에

는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

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사항을 시·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3조(설치권고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

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

정자치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4조(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

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규약과 기관구성

제165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

  4. 관할 구역

  5. 사무소의 소재지

  6. 사무

【부록-3】행정자치부 개정안(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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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8.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사무처리 개시일 등 그 밖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

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62

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6조(기본계획 등) ① 제165조제1항제7호의 기본계획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다른 법률상의 광역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

한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

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7조(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지방의회 의원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의결의 결과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68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

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자로 충원한다.

제3절 운영

제169조(직접청구) 제165조제1항제6호의 사무에 관한 제13조의3에 따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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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와 제13조의4에 따른 감사청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19세 

이상의 선거권자가 할 수 있다.

제170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원인 지

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

원인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②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그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1조(사무처리상황 등의 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

무처리상황 등을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시․군 및 자치구만이 구성원

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2조(주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주요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

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3조(가입 및 탈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 또는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

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4조(해산) ①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위임

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

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175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 ․ 도,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

의 시․도에 걸치는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 ․ 도에 관한 규정을, 시․
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장제2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8, 제4장, 제26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2제2호․제3호, 제101조, 제101조의

2, 제6장제3절․제4절․제5절, 제126조, 제8장제2절․제3절․제4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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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65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안에

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률에서 시 ․ 도 또는 시 ․ 도지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65조제1항에 따른 규

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시 ․ 도, 시 ․ 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 이

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 ․ 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법률에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제165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동일한 시 ․ 도 

관할구역안의 시 ․ 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